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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상세 검토방안 제안

이 연구,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의 항목별 검토 방법론 미흡한 데서 시작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연구원이 타당성을 검토

하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법, 시행령, 지침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기준을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3대 검토기준(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설립계획의 적정성, ③ 기대효과), 11개 항목(① 공공 수행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 

비율, ③ 경제성 분석, ④ 적정사업주체 여부(유사중복포함), ⑤ 조직 및 인력 수요, 

⑥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⑦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⑧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⑨ 주민복리효과, ⑩ 지역경제 파급효과, ⑪ 지방재정효과)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론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항목은 참고할 만한 검토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검토 항목별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10개 지방연구원, ’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27개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

15개 지방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1개1)의 연구원이 회신하였다. 조사 결과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 연구원에서 

총 2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1개 연구원은 수행 사례 없음으로 회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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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업무 필요성 등 3개 항목 제안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등의 세 가지 검토항목을 제안한다. 먼저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법적 기준

을 검토한다.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에서는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한다.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

토’에서는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조직･인력 방법론 검토, 사례분석 등 통해 조직･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제안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이며, 조직구조 형태에는 기능 구조, 

사업부제 구조, 팀제 구조 등이 있다. 인력 규모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연역모형의 직

무분석, 귀납모형의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등이 있다.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는 조직구조 검토와 인력 활용계획 검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조직구조(설계) 검토는 

① 조직 설립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② 조직구조의 적절성 검토, ③ 세부 조직구조 

검토의 순서로 검토한다.

인력 활용계획 검토는 적정 인력 규모 산출을 위해 자료의 수준, 설립 취지 등을 고려

하여 ‘직무분석’ 기법과 ‘유사조직과의 비교(사례조사)’ 기법을 선택한다. ‘직무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분석범위 설정, ② 직무의 역할 및 업무 자료 수집, ③ 직급-

직무 매칭, ④ 필요 인력 및 적정 인건비 도출의 단계로 진행하고 ‘유사조직과의 비교

(사례조사)’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유사조직 기준 설정, ② 시간 범위 설정, ③ 자료 

수집, ④ 조직 및 인력 특성 도출, ⑤ 해당 조직 평가의 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계획(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단계별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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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 절차로 문제 식별, 효과 정의, 결과 도출 등 5단계 분석 제안해

연구개발, 보건/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검토 및 사례분석

을 통해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절차로 ①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② 대안 도출, ③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④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⑤ 비용효과분석 결과 도출을 제안한다. ①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자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

하는 경제적 효과를 정의, ②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대안

을 도출, ③ 원안과 대안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비교 방법 등을 결정, ④ 

설정된 비용,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원안과 대안의 비용, 효과를 추정, ⑤ 최적 안을 

도출하고 비용효과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단계 설명

[Step 1]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자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정의

⇩ ⇩                    ⇩
[Step 2]

대안 도출

∙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계획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적절한 대안을 도출

∙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의 가용성, 신뢰성 등을 검토

⇩ ⇩                    ⇩

[Step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 대안들을 도출한 후 본격적인 대안별 비용과 효과 측정을 위한 설계 

단계

∙ 분석 대상사업과 대안들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대안 간 

비교방법 등을 결정

⇩ ⇩                    ⇩
[Step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비용과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대상사업 및 

대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과 효과를 추정하는 단계

∙ 비용과 효과의 산정, 현재가치의 고려 등의 내용을 포함

⇩ ⇩                    ⇩
[Step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 대상사업 및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의 추정결과들을 

비교･분석하여, 출연기관 설립안이 대안에 비해 우월한 최적의 

대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성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비용효과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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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에서 연계 분석 필요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검토항목들은 상호 연계하여 검토한다. 특히 ‘적정

사업주체 여부’,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등은 분석 내용이 상호 

연계되므로, 각 항목의 검토 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비용효과분

석에서는 비교대안 도출의 근거인 사업 이슈/문제점의 해결이나 사업목적/목표의 달

성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공 수행 여부’ 항목 등에서 ‘문제/이슈의 적

절성’을 검토하여 비용효과분석의 효과 설정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는 세부사업 및 

조직별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출연기관 수준에서 경제성분석을 실

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항목 비중이 상이해…검토항목의 비중･위계 조정 관련하여 후속 연구 필요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검토항목들의 비중이 상이하므

로, 검토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항목과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고유목적사업 비율’ 항목이 같은 위계이지

만, 실제 검토 과정에서는 검토 비중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도

록 검토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지방 출자･출연기

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에서는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에서 개별 세부사

업을 검토하고 ‘2. 설립계획의 적정성’에서 설립 전체를 검토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설립계획 안에 개별 세부사업이 있으므로 위계가 맞지 않다. 따라서 기술/정책/경제

성 분석으로 구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참고하여 1레벨(위계)을 수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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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으로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수행 중임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Ÿ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조의 2. 개정에 의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위 제도에 따라 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건씩의 타당

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Ÿ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2020)

Ÿ ○○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타당성검토(2021)

Ÿ ○○체육재단 설립 타당성검토(2022)

◦ 타당성검토 전문기관들은 관련 법, 시행령, 지침의 항목과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출

연기관 설립 기준｣ 등을 이용하여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 및 판단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Ÿ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검토 기준과 세부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검토 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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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공공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 비용효과분석 항

목은 참고할 만한 검토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Ÿ 공공 수행 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판단준거를 전

문기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객

관적이고 일관적인 검토 기준이 없는 상황

Ÿ 조직 및 인력계획은 조직설계에 대한 검토 기준이 모호함

Ÿ 지방 출연기관은 비용효과분석(E/C)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해

야 하는데, 비용효과분석(E/C)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범위, 효과의 

계산 등 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검토항목별로 타당성검토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임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성･ 

객관성 있는 분석이 필요함

‐ 타당성검토에 필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론을 제

시하고자 함

2_연구내용 및 방법

◦ 지방 출연기관의 개념과 유형별 출연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에 대해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 출

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지방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매뉴얼｣ 등을 

분석

‐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한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 분석

◦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항목에 대해 

기존의 방법론과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방안을 마련

‐ 지방 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 중 분석방법론이 구체적이지 않은 



4

01

연
구
의
 개
요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방법론을 

중점으로 검토 

‐ 각 검토항목별로 다른 분야 및 사업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검토방안을 마련

◦ 지방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담당자들과의 합동 세미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마련한 초안을 공유하고 토의

‐ 세미나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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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 현황

1_지방 출연기관의 정의

1) 지방 출연기관의 개념

◦ 지방 출연기관은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임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지방자치

단체 출자･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이상이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기관임

Ÿ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분이 10% 이상인 독립법인은 지방 출자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재단법인은 지방 출연기관

으로 구분

Ÿ 지방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와, 지방 출연기관은 지방공단과 성격이 

유사함

‐ 지방 출연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복리 또는 지역 산업 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100%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임

Ÿ 주민복리･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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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 출자기관(주식회사)은 지방 출연기관과 다름

Ÿ 지방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참여도 가능

하여 공익성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음

구분 주 요 내 용

지방 출자기관
∙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예: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지방 출연기관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예: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등)

자료: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3)

[표 2-1] 지방 출자･출연기관 개념

2) 전국의 지방 출연기관 현황

(1) 지방 출연기관의 유형

◦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유형별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753

개의 출연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문화 분야, 장학 분야의 순으로 많음

출자출연기관 유형 기관 수 비율(%)

출연

농식품 19 2.2 
문화 179 21.0 

복지자원봉사 66 7.7 
신용보증 17 2.0 

여성･청소년 45 5.3 
연구원 58 6.8 
의료원 30 3.5 
장학 173 20.3 

중소기업진흥 30 3.5 
지식정보산업 25 2.9 
테크노파크 18 2.1 

기타 93 10.9 
소계 753 88.3 

출자기관 100 11.7 
합계 853 100.0

자료: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2022. 12. 31. 기준

[표 2-2] 전국의 유형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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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출자･출연기관 부적합 사무

◦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과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부적합 사무는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 또는 자치단체에 

맞는 사무

‐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 구분에 어긋나는 사업

‐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3) 지방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과의 차이

◦ 지방공기업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함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이 아님

◦ 지방공기업은 자치사무로서 지자체 책임으로 설립･운영되며, 행안부는 설립 

협의･경영평가･공사채 승인 등을 통해 사후통제 중심으로 관리함

구분 주 요 내 용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사업 등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

(공공성>수익성 / 서울특별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지방공사･공단
∙ 도시철도･지역개발 등을 위해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

(공공성<수익성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자료: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3)

[표 2-3] 지방공기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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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언급한 형태별 지방 공공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방공사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자체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주로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지방자치

단체 출자･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사업 범위가 매우 

다양함)을 관리 운영함

구분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설립

∙ 주체: 지자체

∙ 절차: 타당성검토*→설립협의**→설립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 행안부↔광역, 시도↔시･군･구

좌동

인사조직
∙ 지자체: 감독권

∙ 행안부: 공통지침 제시
좌동

재무
∙ 지자체: 감독권

∙ 행안부: 공통지침 제시 

∙ 지자체: 감독권

∙ 행안부: 공통지침 제시 및 공사채 발행승인

경영평가

∙ 평가주체: 지자체

※ 행안부 ‘경영평가 제안모델’을 참고하여 

자율평가

※ 평가기관은 지자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자율선정

∙ 평가주체: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

※ 행안부: 공사･공단, 특･광역시 

상하수도평가도: 시･군 상하수도 평가

자료: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3)

[표 2-4]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개요

4) 지방 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

관의 설립절차는 설립방침 결정 단계, 사전협의 단계, 설립계획 수립 단계, 

타당성검토 단계, 결과 공개 및 심의단계, 설립협의 단계, 설립 단계 등 

7단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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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주체 소요기간

1. 설립방침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지자체 1개월나. 조직의 형태 결정

다. 사전협의안 마련

2. 사전협의

(1차 협의)

가. 타당성검토 전 회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 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절차간소화 여부 판단

3. 설립계획 수립 가.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지자체 1~3개월

4. 타당성검토

가. 타당성검토 의뢰 및 예비검토

지자체-전문기관
1개월

나. 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다. 타당성검토 수행 6개월

5. 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1개월
나.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6. 설립협의

(2차 협의)

가. 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의 요청 및 자료 제출

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 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7. 설립

가. 협의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

지자체 2개월

나. 조례 및 정관 제정

다. 임원 공모 및 임명

라. 설립 등기

※ 출연기관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필요

마. 지정고시 신청 지자체-행안부 1개월

자료: 행정안전부, 202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2-5]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2_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

1) 제도 개요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이 사전에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임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 시 기대효과 등 설립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

자치를 견인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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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는 주민공청회,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단계별 주요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

족하고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시･도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다만, 본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표 2-6]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의 법적 근거

(2) 제도 연혁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1999. 4. 1. 시행)

‐ 공사 공단 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검토 최초 도입

◦ ｢지방공기업법｣ 제4장의2(2002. 3. 25. 신설)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타당성검토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3. 2.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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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별법령 제정 전 세부절차 및 검토 기준 

제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 및 개

정(2016년)

‐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07호로 제정, 2014년 9월 25일 시행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삭제 및 지방공기업 운영 사항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짐

‐ 2016년에는 추가 출자, 출연 시에도 타당성검토를 수행하도록 개정됨

◦ 타당성검토 절차 강화(2020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 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다듬고,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을 지정고시

하여 타당성검토 절차를 강화함

2) 타당성검토 절차 및 내용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절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는 타당성검토 예비단계, 타당성검토 

약정단계, 타당성검토 본 검토 단계로 이루어짐

◦ 타당성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 예비검토에서 설립계획 

및 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하여 본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타당성검토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협약을 맺고 타당성검토를 수

행함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에서 전문기관은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가 

충실한지 여부를 확인함

◦ 타당성검토 약정이 체결된 경우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연구진 선정, 현

지실사, 검토 수행, 전문기관 자체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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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절차

(2) 타당성검토 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 내용적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검토

‐ 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④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⑥ 출자･출연 계획 분석, ⑦ 공무원 인

원감축 계획의 적정성, ⑧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등을 검토

◦ 시간적 범위 :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상 운영기간

◦ 타당성검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설립 시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검토 기준 세부사항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공공 수행 여부 ∙ 대상사업이 민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검토

고유목적사업 비율 ∙ 대상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을 산출하고 적정성 검토

경제성 분석
∙ 사업 추진 여부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면 B/C 

∙ 사업수행의 적정 운영 주체인지 여부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면 E/C 분석

적정사업주체 여부
(유사중복포함)

∙ 설립기관, 직영, 민간, 기타기관 등에서 해당 사업 수행 시의 장단점 비교

∙ 소규모 지방 공공기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유사 기관을 통폐합하여 큰 

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표 2-7] 타당성검토 검토 기준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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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공공 수행여부]

◦ 대상사업이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판단준거를 제시

‐ 전문기관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검토할 수 있음

[경제성분석]

◦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 그 자체가 기관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수행

‐ 비용-편익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는 사업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비용

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행

◦ 비용효과분석은 사업의 비교 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결과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검토 기준 세부사항

2. 설립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력 수요 ∙ 조직과 인력 계획의 적합성 검토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 출자･출연 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검토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 기관 설립 예산안과 계획한 기대성과의 적절성 검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축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검토

3. 기대효과 -

주민복리효과 ∙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복리 효과를 추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 위탁사무 등 IRIO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분석 수행 가능

지방재정효과
∙ 대상사업을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분야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분석

자료: 행정안전부, 202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2-7 계속] 타당성검토 검토 기준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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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량적 측면에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현행 

방식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지(비용 절감 등), 정

성적 측면에서 기관설립으로 발생 가능한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

하고, 이에 따라 기관설립의 당위성을 파악함

[적정 사업주체 판단(유사‧중복)]

◦ 다양한 운영 주체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함

◦ 최소한 다음의 운영 주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관설립 후 운영

‐ 직영 운영: 해당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

‐ 민간 운영: 민간영역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였을 경우

‐ 지자체 내의 기존 공공기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

◦ 기관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팎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정방안 제시

‐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설립 기관 포함

◦ 소규모 지방 공공기관의 남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사 기관을 통폐합하여 

큰 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 가능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작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고유목적사업 비중]

◦ 설립 추진기관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들 중 기관의 성격과 고유목적

사업의 성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기관명만으로 주요 기능을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전문성 및 방

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의 비중을 건수, 인력,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율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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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립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분석]

◦ 출자･출연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적정한 소요인력이 산출되

었는지를 검토함

[출자･출연금의 적정성(수지 및 재원조달 분석)]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향후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사업별 수지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후 5년간의 

사업계획, 운영현황, 사례분석 및 예산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운영비를 추정

◦ 자본금 출자의 적정성 분석(출자기관)

‐ 사업의 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자본금 수준 분석

‐ 공동출자자의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예산안과 기대성과 사이의 정합성]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계획 수립과정에서 설정한 기대성과에 대한 정량 목

표가 예산안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별로 설립 

후 5년간의 정량 목표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일부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예산안의 제약을 감안하여 제시된 정량 목표가 달성가능한지, 

현실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등을 평가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후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함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던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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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원칙

◦ 이미 설립된 기관에 추가로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 감축이 원칙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 지방자치단체는 설립계획에서 공무원 감축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감축 

요인이 있으면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감축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

용계획｣에 반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정원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지방 공공기관 설립 관련 공무원 감축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여 분석할 수 있음

③ 설립의 기대효과

[주민복리 효과]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따른 주민복리에 대한 효과와 함께 관련된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외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항목에는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함

Ÿ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결혼 여부, 직업, 거주지역 등

Ÿ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 기관 설립 분야의 중요성,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노력에 대한 만족도, 해당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 적정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등

Ÿ 기관설립과 관련된 의견: 기관의 필요성, 기관설립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관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

‐ 단순한 설립의 찬반 비율 등보다는 현재 불만족 사항이 기관설립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

◦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이상으로 설정하고, 표본오차는 해당 신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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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3.75%p 이하로 설정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를 ±3.75%p로 설정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약 683명 이상임

◦ 설립계획서에서 제시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협의과정 및 결과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설립계획서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신규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함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추정

하여 수치로 제시함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에 생산유발계수･부가가

치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 산업부문에 대한 단순평균 수

치로 해당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발된 계

수와 타 지역에서 유발되는 단위로 나누어 추정함

‐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지역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타 연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에 따라 추정

함

‐ 다만,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의 일부가 소비지출로 

이어지므로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가 다소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 기준 산업연관표에 기초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 등 대상사업의 특성상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이 적합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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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여 해당 지역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해당 지역의 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해 수입과 비용을 각각 추정한 

후 재정수지를 검토함

‐ 해당 분야의 평균 지출계획이 해당 지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중기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해당 분야의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활용 가능한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_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사례

◦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

당성검토 수행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1개2)의 연구원이 회신

◦ 2020년 6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 2 개정 이후 10개의 연구

원에서 총 2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

2) 1개 연구원은 수행 사례 없음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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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수행기간 비고

1 OO여성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검토 2020. 7.~2020.10.

2 OO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2021. 7.~2022. 1.

3 OO체육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2022. 8.~2023. 1.

4 OO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20. 12.~2021. 12.

5 OO군 인재육성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2021. 9.~2022. 6.

6 OO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 2021. 7.~2021. 12.

7 OO시민축구단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1. 12.~2022. 10.

8 OO시 상권활성화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2. 4.~2023. 1.

9 OO군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11.~2022. 5. 기본계획 
개발취지10 OO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2021. 1.~2021.07.

11 OO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3.~2021. 5

12 OO시 청소년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2022. 7

13 OO시 효문화진흥원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10.~2022. 3

14 OO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0~2023. 3

15 OO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1~2023. 5

16 OO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1~2023. 4

17 OO상생일자리협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2~2023. 4

18 OO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2022. 10.~2023. 4. 일부만 
취합19 재단법인 OO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검토 2022. 10.~2023. 4.

20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2020. 7.~2020. 11.

21 (재)○○○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타당성 검토 2020. 9.~2020. 12.

22 ○○○ 가든마켓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2.~2021. 4.

23 재단법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6.~2021. 12.

24 ○○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6.~2021. 11.

25 ○○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12.~2022. 5.

26 가칭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2021. 12~2022. 8.

27 (가칭)○○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2023. 2.~2023. 11. (수행 중)

[표 2-8] 지방연구원이 수행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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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1_지방 공공기관의 역할 검토

2_선행 사례에서 활용한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방법

3_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 시사점

4_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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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1_지방 공공기관의 역할 검토

◦ 신규 지방 출연기관의 공공 수행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나, 별도의 방법론이 없어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을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은 ‘공공 수행 여부’ 검토 항목에서 ‘민

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 

‐ 민간에서 수행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당 사업을 

공공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공공 수행 적정성의 개념 및 관점을 검토하고자 지방 공공

기관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봄

◦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크게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

서비스 공급으로 구분 가능

‐ 공공기관에 대한 주된 이론적 근거는 정부개입 필요성 차원에서 시장

실패, 정책적 공공개입 필요성 등임

‐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주된 이론적 근거는 정부의 최적 규모 관

점에서 선호의 다양성, 공간적 외부효과, 의사결정비용 등임

◦ 본 절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살펴본 뒤,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함

‐ 정책수단의 유형과 주요 특성을 검토하여 정책수단 관점에서의 공공

기관 역할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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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시장실패 이론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행위자의 시장개입에 대한 근거 중 하나는 

시장실패임

‐ 일반적으로 시장은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고 자원배분의 

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경우에 따라 사회 후생을 극대

화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

Ÿ 다만, 시장실패가 공공부문 행위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정당화하지

는 않으며, 조세, 보조금, 규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음

◦ 시장실패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 자연독점, 

비대칭정보가 있으며, 유형별 사례를 살펴봄

‐ (공공재) 시장의 자유로운 균형에 맡겨두면 과소공급되는 공공재를 공

공이 제공

Ÿ 재화와 용역은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배제성과 경합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재화를 공공재(public 

good)로 정의

Ÿ 국방, 치안, 재난경보와 같은 공공재는 이용자들이 효용을 느끼면

서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 시장의 자유로운 균형에 맡겨두면 과소

공급되어 사회 후생이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없어 공공이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

Ÿ 금융산업, 공익산업에 대한 전문적 규제기관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

‐ (외부성) 시장 내 한 행위자의 경제활동이 다른 행위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성이며, 공공은 긍정적 외부성을 끼치려 노력

Ÿ 긍정적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며, 부

정적 외부성은 다른 행위자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임

Ÿ 긍정적 외부성의 예로 교육,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있으며, 부

정적 외부성의 예로 제조업체의 환경오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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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경쟁) 공공은 독점･과점시장 또는 독점적 경쟁시장 등의 불완전

경쟁을 교정하기 위해 규제하거나 시장에 참여

Ÿ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완전

경쟁이며, 불완전경쟁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

Ÿ 예를 들어 석유류 제품의 불완전경쟁을 교정하고자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중간 유통에 참여(알뜰주유소)

‐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 성격을 지닌 산업 내에 독점자가 존재할 때, 

가장 가격이 낮고 효율적 공급이 달성되는 자연독점이 발생

Ÿ 초기에 큰 투자비를 투입해야 하는 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생산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을 경우 자연독점 발생가능성이 

있음

Ÿ 전기, 가스, 난방, 교통, 통신 등과 같은 기간산업이 자연독점이 발

생하는 예임

‐ (비대칭정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품정보가 서로 상이한 비대칭정보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Ÿ 공공부문은 비대칭정보를 완화하기 위해 상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

제하거나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시장거래의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

Ÿ 이와 같은 제도로 KS마크와 같은 인증제도가 있으며 민간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역량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이를 공공부문에서 제시(ex. 부동산 측량, 감정 등)

(2) 정책적 공공개입 필요성

◦ 경제학 관점의 시장실패 이론 이외에, 제도의 성숙 정도, 경험,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법제도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경제 및 인적 자본이 충분치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등장하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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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도의 성숙 정도, 경험,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신하여 경제주체 역할을 수행하거나 발전단계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수행

‐ (산업의 출범 및 육성) 초기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전력, 상하수도, 통신, 

철도, 가스 등 필수 기간산업에 정부개입이 있을 수 있음

Ÿ 민간시장의 역량(자본, 기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초기 경제발전단

계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민간기업에게는 투자 유인이 약함

Ÿ 수출주도형 주력 산업 및 이를 보조할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

부가 개입하는 예도 있음

‐ (취약산업 보호 및 사양산업 관리) 1차 산업 등 세계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나 석탄사업 등 사양산업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음

Ÿ 관세, 보조금 이외에도 지역 발전, 종사자의 안정적 은퇴 및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대체사업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 (산업환경의 조성)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민간사

업자가 등장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연구원)를 살펴본 결과, 시장화테스트는 수익이 발생하여 민영화가 
가능한 업무(기관)에 대한 제도이므로 수익 대신 세금(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됨

(3) 정책수단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역할

◦ 정책수단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전

영한, 2007)”으로 정의

‐ 정부가 직접적인 관료제 조직을 활용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정부재

원을 모두 활용할 경우는 직접 정부(direct government)에 해당하며 그 

외에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 또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entities)도 있음

◦ 정책수단의 유형 및 분류는 정부 재원의 부담 및 책임의 범위 등을 통해 

방향잡기(steering)에서부터 노젓기(rowing)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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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될 수 있음(Elliott, 2002)

‐ [표 3-1]과 같이 다양한 정책수단 존재

Ÿ Salamon(2002)에 따르면 정책수단은 행위의 강제성과 직접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직접생산, 민간위탁,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 금융지원, 정부보험, 사용료와 수수료, 대출 및 대출보증 

등 총 15가지로 구분 가능

연구 분류

Bardach(1980) 강제집행(enforcement), 유도(inducement), 혜택제공(benefaction)

Hood(1986) 정보제공(nodality), 재정(treasure), 권위(authority), 조직(organization)

McDonnell & 
Elmore(1987)

명령(mandate), 유도(inducement), 역량형성(capacity-building), 
체제변화(system-changing)

Kettl(1988)
계약(contracts), 보조금(grants),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정부대출 

및 대출보증(governmental loan and loan guarantees)

Osborne and 
Gaebler(1993)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 관리운영계약(management contract), 
임대차계약(lease contract), 양여권계약(concession)

Schneider & 
Ingram(1997)

권위적 도구(authority tools), 권고적 도구(hortatory tools), 
유인(inducements), 역량구축도구(capacity-building tools), 

학습도구(learning-tools)

Vedung(1998) 채찍(sticks), 당근(carrots), 설교(sermons)

Salamon(2002)
정부직접생산, 민간위탁,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 금융지원, 정부보험, 

사용료와 수수료, 대출 및 대출보증 등 총 15가지

전영한(2007)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 직접유인(direct incentives), 

간접규제(indirect regulation), 간접유인(indirect incentives)

하연희･문명재(2007) 정부직접공급, 정보제공, 사회적 규제, 보조금, 조세지출, 정부보험, 바우처

이성우(2013) 권력(power), 정보(information), 자금(fund), 조직(organization)

[표 3-1] 정책수단의 유형 분류

자료: 전미선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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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단의 주요 특성으로 강제성, 직접성, 가시성, 자동성이 있음(Salamon, 

2002)

‐ 강제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행태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정도이며, 시

장의 불완정성을 교정하는 수단을 의미

‐ 직접성은 전달방식의 특성에 따라 그 수준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직접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가시성은 정책수단이 구현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외부감시에 노출되는 

정도이며, 이는 정책수단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Ÿ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집행과정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수준(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문서로 가시화된 정도)으로도 판단

‐ 자동성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신설 조직(방법)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

◦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특성은 강제성과 직접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

스의 목적과 관련하여 강제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직접성이 달라짐

‐ 정부조직에 의해 집행되는 각종 인･허가 및 법적 의무는 강제성과 직

접성이 높으며, 준정부기관이나 민간에 의해 집행되는 기술검정･승인과 

같은 위탁성 규제는 강제성은 높으나 직접성은 낮음(전영한, 2007)

‐ 공공기관은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으로 전통적인 정부조직의 

강제성의 특징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가치(사회적 

가치 등)를 창출할 수 있음

(4) 소결

◦ 공공기관은 시장실패의 교정, 정책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하며, 결국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임

‐ 시장에서 민간이 제공할 수 없거나, 민간이 제공할 수 있더라도 과소공

급되거나,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제공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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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조직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

‐ 행정기관의 지식 및 정보 부족, 정부 관료제의 비효율성, 경제주체 간 

대립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보다 독립된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음(김용운, 2015)

◦ 아울러, 하나의 정책문제를 위해 단일 정책수단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수단 간의 조합(policy tool mix)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의 공공기관은 조직체로서 준정부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부 조

직으로서 공익성과 지역네트워크와 협업 등 지역의 민관협력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Ÿ 조직체로서 공공기관과 서비스 공급 형태의 바우처(Voucher)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2)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의 이론적 근거

(1) 공공재 공급의 최적 정부 규모

◦ 공공재 공급은 정부의 3대 재정기능(경제안정 및 성장, 소득분배, 자원

배분) 중 자원배분 기능과 밀접한 관련

◦ 어떤 형태의 정부가 자원배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논의

되었으며, 최적 정부 규모 차원에서 중앙집권화된 정부(중앙정부)와 분권

화된 정부(지방정부)가 논의됨(Oates, 1972)

‐ 비배제성이 강한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공급은 분권화된 

정부보다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지방정부가 순수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을 고려

하지 않고, 지역 내의 한계 편익만을 고려하여 과소 생산될 우려가 큼

‐ 그러나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편익을 누리는 지방 공공재의 경우 

중앙집권화된 정부보다 분권화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Ÿ 분권화된 정부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 효율

적으로 지방 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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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방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서 치안, 소방, 교통통제,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음

(2) 지방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 지방 공공재의 공급은 분권화 체제하의 지방정부가 효율적일 수 있음

(Fisher, 2023)

‐ 중앙집권화된 정부는 서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

지 못하지만, 분권화된 정부는 선호의 다양성, 지역 간 경쟁, 다양한 실

험의 가능성 등과 같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Ÿ 각 지역별 주민의 선호는 다양하며, 이로 인해 특정 공공재에 대한 

수요 또한 달라질 수 있음

Ÿ 만약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다면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Ÿ 편익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는 지방 공공재의 경우 그 지역의 지

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재 생산을 담당할 경우,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실험, 혁신, 경쟁이 나타날 수 있음.

Ÿ 다양한 독립적인 재화 생산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화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

Ÿ 이러한 경쟁 압력은 생산자(지방정부)들이 생산에 있어 가장 효율

적인 기술을 채택하게 하므로 효율적인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해짐

Ÿ Tiebout 모델(Tiebout, 1956)에 따르면 지방정부 간 주민들(재화 

소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 주민들의 발로하는 투표(foot voting)

가 지방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유발함(Fisher, 2023)

Ÿ 반면, 집권화된 정부가 모든 공공재를 제공하면 개혁과 효율성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고 특정 정책의 도입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전

국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실패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특정 공공재가 한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공급된다면, 지방주민들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민감하게 느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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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재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은 비용을 고려

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공공재의 비효율적 생산을 유발할 수 있음

Ÿ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특정 공공재가 공급된다면 주민들은 

비용과 편익을 보다 엄밀히 비교 검토하게 되고 비용에 대한 민감

성이 높아져 공공재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할 확

률이 높음

3)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 역할과 지방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면, 지방 공공

기관의 역할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 및 수

익성(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제학 관점에서 정부 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며, 경제 발전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시장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달성하고

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

‐ 한편 거래비용과 정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강한 위계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료 조직보다는 자율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공서

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Ÿ 전통적 관료제 조직(정부기관)은 유기적인 파트너쉽과 수평적 관계

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준정부기관으로서 지방 공공기관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조정(steering)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은 지역 및 지역경제를 개발하고, 주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 부분 수익성을 고려함으로써 효율

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Ÿ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고 시장, 시민사회, 

정부, 지역 등 다양한 주체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위한 안정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지방 공공기관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방 공공기관들의 설립 근거와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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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음

‐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은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수요와 거주민의 

선호에 맞춘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이 운영된다

고 할 수 있음

Ÿ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및 ②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

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2_선행 사례에서 활용한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방법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과 공공 수행 적정성

◦ 2023년 1월 19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개정됨

‐ 행정안전부는 작은 규모의 출자･출연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

‐ 또한 장기간 운영될 출자 및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출연

기관 설립 표준모형을 제시

Ÿ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 협의 심사표 세분화와 표준

모형 개발 및 반영을 통한 설립 기준 보완 등임

◦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으로 공공 수행 적정성 항목도 구체화

‐ 행정안전부가 2023년에 새롭게 제시한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설계 가

이드라인은 공공 수행 적정성과 일부 관련성이 있음

Ÿ 지방정부 조직의 국-과-계 업무에서 국의 업무인 정책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설립은 불가

Ÿ 출연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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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력 충원

Ÿ 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것 금지. 단, 출연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생길 경우는 재위탁 가능

◦ 또한 행정안전부는 ‘설립 전 사전 점검표’를 제시하여 새롭게 설립할 출연

기관의 공공 수행 적정성에 대해 일부 기준을 구체화

‐ 행정안전부의 ‘설립 전 사전 점검표’는 공공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기

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

Ÿ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

도록 사전점검표 제공

Ÿ 설립 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

구분 출연기관 설립 시 고려사항

대상 사업의 적합성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기관 설립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조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가?

출연기관 기능 적정성
출연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정책 총괄･조정, 정책기획 기능이 

포함되는가?

자료: 행정안전부, 202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3-2] 설립 전 사전점검표(출연기관 적합 사무(사업) 및 기관 설립의 당위성 판단, 일부)

‐ 그 외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지 여부, 민간영역과 경합 여부, 기존 출자･출연기관들 간의 유사 및 

중복 여부 등을 사전 점검

Ÿ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지방 출연기관의 업무로 부적합하나, 해당 항목의 쟁점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의 구체적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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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해당
여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4조제2호 내지 제3호의 부적합 사무 여부

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인가? YES / NO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인가? YES / NO

③ 민간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민간과의 경합이 우려되는 사업인가? YES / NO

④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YES / NO

자료: 행정안전부, 202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3-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

◦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론 규정의 모호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함 

2)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선행사례분석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공공 수행 적정성에 관한 기준은 크게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으로 분류됨

‐ 정책적 타당성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

이 제도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

‐ 법률적인 타당성에서는 출연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연관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 수행 적정성을 판단

‐ 사업 타당성에서는 출연기관이 수행할 대상 사업 및 대상 사업 범위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공공 수행 적정성을 판단

(1) ‘OO시 복지재단 설립’ 검토 사례

◦ 본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초점에 

두고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것임

◦ 공공 수행 적정성을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 방향성과 연계성, 법률적 타당

성, 사업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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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적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을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 방향성, 연계성, 공공성 확보 여부

로 구분하여 검토

◦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과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계획 및 방향

성을 검토하여, 국가적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

‐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에 중앙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포괄적 

이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정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에 

특화된 분권 실현 내용을 제시

Ÿ 과거의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 및 기준이 적용되

었으나, 자치분권 시행계획으로 자치조직권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이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부

합한다고 판단

Ÿ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

Ÿ 지역특화사업･지역밀착형 사업 등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

◦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검토

‐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주민의 유동성 및 구성의 변화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따른 대응성이 필요하다고 밝힘

‐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의 관료조직을 통해서는 지역 내 복지서

비스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이 쉽지 않

다고 판단

‐ 해당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민간영역 비중 분석을 통해 공공영역

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Ÿ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 사회복지 시설들 중 몇 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분석

Ÿ 주요 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운영 주체가 연관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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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지 못하고,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Ÿ 복지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인력･조직의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진단

Ÿ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지재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

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준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정책 방향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 내림 

◦ 마지막으로 공공성 확보 여부를 검토

‐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분야 역할조정에 대한 최근 흐름을 분석하

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의 

필요성을 제안

Ÿ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인력, 운영 주체 모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

는 기존과는 다른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

Ÿ 그동안 민간영역이 중심이 된 사회복지 서비스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공기관의 필요성을 강조

Ÿ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통합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석

‐ 해당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

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라고 제안

Ÿ 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및 서비스 관련 서비스 표

준모델 제시 등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

Ÿ 이를 통해 복지재단이 지역복지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② 법률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을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을 이용하여 검토

◦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가 가능한 분야가 제시되어, 

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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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종교, 자선, 기예, 학술,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경우 법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

‐ ｢민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법에 저촉

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분석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제시되어, 이를 검토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

위는 예술, 문화, 장학, 의료,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제시

‐ 복지재단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분야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이 정한 범위에 포함

된다고 분석

법률 항목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3-4] 복지재단 사례에 적용한 법률

③ 사업 타당성

◦ 앞서 제시한 법률적 타당성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

였다면 사업 타당성에서는 설립될 기관의 세부사업을 검토

◦ 복지재단의 다양한 단위 사업이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 부합하

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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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사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사례들을 이용하여 

공공 수행 타당성을 검토

‐ 전국의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재단의 주요 사업

들이 조례에 근거하였는가를 분석

◦ 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

◦ 또한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적절한 조직 형

태(출연기관 vs 출자기관) 등을 검토

(2) ‘OO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 사례

◦ 본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것임

◦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준(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으로 나누어 검토

① 정책적 타당성

◦ 본 사례는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수립한 후 검토를 수행

‐ 사례조사,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본 사례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

‐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대상 서비스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고 평가

Ÿ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편익이 계량적으로 분석될 수는 없지만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

‐ 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자체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분석

‐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

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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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엔 정보통신 사용과정에서 생긴 데이터의 소유권이 민간 정보

통신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 목적이라도 축적된 데이터를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

Ÿ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고 평가

② 법률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에서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기통

신사업법｣을 검토

◦ 먼저,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

‐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확인

Ÿ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국법인’ 등이 운영할 수 없음

법률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표 3-5] 와이파이 운영 관련 법률 조문

◦ 법률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음을 확인

‐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획득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운영할 수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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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타당성

◦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는 해당 사업이 민간영역과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

◦ 검토 결과,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민간 통신사들과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

다고 분석

‐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민간 통신사업자의 영역을 침해하여 민간영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

‐ 또한 특수목적 법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 운영도 민간영

역과 경쟁하며 중복되는 영역이라고 진단

Ÿ 관련한 민간기업들을 열거하면서, 특수목적 법인이 가격경쟁력과 

품질 수준 측면에서 민간영역과 경쟁할 수 있는지 검토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

‐ 일부 사업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영리 추구를 목표로 사업이 운영될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공 수행의 적정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

(3) ‘OO 인재 관련 재단 설립’ 검토 사례

◦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고 정규교육과정과 평생교육 수요를 위한 교육 

및 인재 관련 재단설립에 대한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사례

◦ 해당 사례도 공공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

① 정책적 타당성

◦ 인재 및 교육재단 설립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부

합성 측면에서 살펴봄

◦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을 살펴보았으며, 교육 및 인재재

단의 설립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림

‐ 교육 및 인재 관련 재단의 설립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맞는지 

분석하기 위해 국가의 교육 관련 계획들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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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앙정부의 ‘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

(2018-2022)’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재단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

Ÿ 교육 관련 국정과제의 현안 자료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인재 및 교육 

재단설립 타당성의 적정성을 분석

‐ 교육 및 인재 관련 재단설립은 지방 참여 확대･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판단

Ÿ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및 교육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

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교육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분석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을 살펴보았으며, 교육 및 인재재

단의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림

‐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학생 수도 계속 감

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분석하여 교육 및 

인재재단설립 타당성을 검토

‐ 민선 7기의 공약 및 행정 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교육 및 인재재단의 설

립이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림

② 법률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

법인법), ｢지방출자출연법｣을 이용하여 검토

◦ ｢민법｣ 제32조를 검토한 결과,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가 가능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

‐ ｢민법｣에서는 종교, 자선, 기예, 학술,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경우 법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

‐ ｢민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법에 저촉

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분석

◦ 또한 ｢공익법인법｣ 제2조(적용범위)를 검토한 결과, 교육 및 인재 관련 재

단은 공익법인에 속하고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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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출자출연법｣제4조제1항을 검토한 결과, 법에 정한 범위에 해당한

다고 분석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

위는 예술, 문화, 장학, 의료, 체육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시

‐ 교육 및 인재재단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분야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법률 법조문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3-6] 교육 및 인재 재단 적용 법률

③ 사업 타당성

◦ 사업 타당성에서는 신규 재단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기관 설립계획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 인재육성 사업, 평생교육 사업, 

청소년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고, 재단의 주요 사업이 ｢지방출자출

연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들이라고 판단

◦ 대상 사업 범위와 더불어 타 자치단체 교육 및 인재재단 사례를 조사하여 

사업 타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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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 교육 및 인

재재단 주요 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

◦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인재재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 수행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조직 형태에 대한 의견 또한 제시

‐ 주요 사업이 공공성이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출자기관보다는 출연기관에 적절하다고 의견 제시

(4) ‘OO시 체육구단 재단법인 설립’ 검토 사례

◦ 본 사례는 체육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지

원할 당위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것임

◦ 체육구단 설립의 공공 수행 적정성을 중앙정부 및 시 정책과의 부합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서는 다른 검토사례들과 차이가 있음

① 정책적 타당성

◦ 지역의 체육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목표를 통해 평가

‐ 중앙정부의 ‘2030 스포츠 비전’, ‘국민생활 체육진흥 기본계획’, 체육 

관련 국정 아젠다의 비전, 정책 방향,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

Ÿ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체육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체육 서

비스의 경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준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체육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

Ÿ 새 정부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실현’이라는 정

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판단

‐ 또한 체육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해당 종목 전국단위의 

협회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 다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조례를 검토하고 체육구단의 재단 법인화가 

적절한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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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해당 체육구단의 재단법인 설립이 전문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스포츠 저변확대라는 해당 시정 방향과 부합한다고 결론 내림

◦ 또한 체육구단 재단법인 설립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분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관련 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다는 점을 밝힘

‐ 또한 해당 체육구단 재단법인 설립은 인기종목을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 분야 육성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고 분석

‐ 해당 시의 체육구단 최근 성적 및 관중동원 자료를 검토

② 법률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을 ｢민법｣, ｢공익법인법｣, ｢지방출자출연법｣을 이용하여 검토

◦ ｢민법｣ 제32조를 검토한 결과, 체육구단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민법의 제32조가 제시한 학술, 자선, 종료, 사교, 기예 분야에 직접적

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설립 예정인 체육구단이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분석

◦ ｢공익법인법｣을 검토한 결과, 체육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

‐ ｢공익법인법｣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금･학자금 또는 연구비 지급이나 보조, 자선에 관련한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 가능

‐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볼 때 설립하고자 하는 체육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

◦ ｢지방출자출연법｣을 검토한 결과,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제시한 재단법

인에 해당한다고 분석

③ 사업 타당성

◦ 해당 체육구단의 선수단 운영, 홍보사업,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는 3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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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리그에 속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지역적 여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체육구단 사례를 검토하여 신규 기관의 사업 범위가 적절한지 판단

◦ 신규 기관의 주요 사업들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

‐ 체육 관련 구단은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

자기관보다는 출연기관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일차적 분석 결과를 제시

‐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에 대상 사업과 연관된 비슷한 출자 및 출연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분석

(5) ‘OO시 상권 관련 재단 설립’ 검토 사례

◦ 본 사례는 소매 및 도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것임

◦ 공공 수행 적정성을 중앙정부 및 시 정책과의 부합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

① 정책적 타당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부합성, 공공성 확보 여부를 분석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

◦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 및 법령을 검토하여 지역 상권 관련 

재단설립이 국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

‐ 대표적인 지역 상권 관련 정책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을 검

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분석

‐ 새로운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 제시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였기에, 상

권 관련 재단설립이 국가정책과 부합한다고 분석

◦ 시 정책과의 부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 시가 발표한 정책 아젠다 및 

민선 8기 공약을 검토

‐ 전략과제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가 있고 자치단체의 정책브리핑에서

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주요 정책목표 및 방향이라고 제시되어, 시 정책

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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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① 상인대학 운영, ② 소상공인 특례

보증, ③ 상권 매니저 지원, ④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등의 정책

을 발표

◦ 또한 소상공인 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

‐ 현재 지역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

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공공 수행 적정성이 높다고 분석

Ÿ 현재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과 달리 경기변

동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크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한 경쟁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분석

Ÿ 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수행 

적정성이 높다고 분석

② 법률적 타당성

◦ 법률적 타당성을 ｢민법｣, ｢지방출자출연법｣을 이용하여 검토

◦ ｢민법｣ 제32조를 검토하여, 상권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 ｢지방출자출연법｣ 검토를 통해 상권 관련 재단의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③ 사업 타당성

◦ 타 지역 상권 관련 재단의 주요 사업과 신규 재단의 주요 사업을 비교･분

석하여 공공성을 분석

‐ 신규 재단 사업은 경영개선, 조직역량 강화, 사업공모 연구개발, 시설

개선 등이며, 타 지역의 재단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 상권 관련한 재단이 제시한 정책목표와 비전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부

합한다고 분석

‐ 해당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연

기관 형태의 조직설립이 타당하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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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O체육재단 설립’ 검토 사례

◦ 본 사례는 OO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공공 수행 적정성을 분석한 것 임

◦ 공공 수행 적정성을 법･제도적 타당성,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성･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① 법･제도적 검토(대상사업 여부 검토)

◦ 신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방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사업인지를 

검토

‐ ｢지방 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대상사

업이 명시됨

Ÿ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

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신규 재단의 설립 목적과 각 조직이 수행하려는 주요 사업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지방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신규 재단의 설립 목적과 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운영계획이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검토항목 검토 결과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3-7] 지방 출자･출연법 지정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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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등을 이용하여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를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지방 출자･출연 부적합 사업의 예

시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내

용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

‐ 제시된 부적합 사업 예시를 이용하여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를 검토

구분 항목 비고

지방 
출자･출연

기관 부적합
사업

㉠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4조제2항.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 구분에 어긋나는 

사업

㉢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

㉣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다만, 민간부문의 

참여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3-8] 수행 부적합한 사업의 예시

◦ 검토 결과, 신규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수행 부적합 사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설

립계획을 수립할 때 설립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검토

◦ 신규 재단 세부사업의 사업별 목표, 사업 내용, 예산, 범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판단

‐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검토한 결과, 2본부 업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1본부 업무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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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시’를 이용하여 검토

구분 항목 비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

① 기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4조 3

②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방공사･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표 3-9]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시

◦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1본부 업무와 2본부 

업무 모두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1본부 업무는 출연기관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 OO진흥･정책위원회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2본부 업무는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OO공단

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OO공단에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⑤ 공공성･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매뉴얼개발｣(지방공기업평

가원, 2020)에 제시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구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대상사업을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

◦ 사업의 필요성, 역할,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공공 수행 여부 판단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3개의 항목에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



49

지
방
 출
연
기
관
 설
립
 타
당
성
검
토
 세
부
 방
법
론
 연
구

3) 공공 수행 적정성 사례들의 시사점

◦ 공공 수행 적정성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기준들이 존재

‐ 한 사례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의 세부 기준은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지방자치

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공공성 확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출연기관이 담당할 업무를 현재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함

Ÿ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출연기관이 수행할 주요 사업이 부합하는 

지도 주요 검토 기준임

Ÿ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여부도 하나의 

검토 기준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도 고

려하여 검토

Ÿ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경제적,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과 신규 출연

기관 업무 간의 연계성을 판단함

Ÿ 지방자치단체장 공약과의 부합성도 하나의 검토 기준임

‐ 공공성 확보는 신규 출연기관의 목표, 비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 하지만 공공성 정도를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

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

◦ ‘법률적 타당성’에서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들을 검토

‐ ‘법률적 타당성’은 법률에 의거하여 검토하므로 다른 평가 기준에 비해 

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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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출연기관이 설립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

‐ 다만 출연기관 설립 준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법률 타

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타당성’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의 사업과 유사 공공기관 업무, 민간사

업을 비교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을 판단

‐ 유사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신규 출연기관을 통한 

공공 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

Ÿ 기존 타 지역의 유사 공공기관들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

‐ 민간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사업이 민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토

◦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에서는 세부사업의 사업별 목표, 사업 내용, 예산, 

범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판단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는지 판단

◦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에서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

시’를 이용하여 검토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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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 시사점3)

1) R&D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 ‘공공 수행 여부’ 검토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R&D(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사항목들 중 적용 가능한 조사항목을 살펴봄

(1) R&D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구조

◦ R&D(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은 총 3계층으로 

구성

‐ 1계층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경

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성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목표 및 연구개발활동이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분석

‐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

업계획의 충실성(구체성)과 기획완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 2계층 평가항목에는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그리고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이 있음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영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됨

‐ 대표적으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은 도로, 철도 등의 정형 사업과 달리 비정형 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방법론으로, 세부 항목, 평가질의,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어 해당 방법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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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특정 지역에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평가 내용이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부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으로 하위 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1계층 단일 평가항목임

‐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경제성을 확인하는 단계

로 대상사업의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할 편익을 추정

‐ 도출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 다만, 과학기술 투자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계층구조 

◦ 이후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적용하여 종합결론을 도출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평가항목을 계층화하여 의사결

정 기준이 되는 항목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 간 비교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기법임

‐ 사업 시행에 대한 AHP 결과가 0.5 이상이면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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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예비타당성조사 주요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3가지 지침을 근거로 수행되며, 각각의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방식 및 근거 그리고 방법론 

등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관부처(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와 

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분석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포

Ÿ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4)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사업 선정기준, 수

행기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은 경제성 분석의 

기준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은 현재 도로･철도, 수자원, 항만, 공항, 

문화･관광, 기타재정사업, 정보화, 의료시설, 산업단지, 연구개발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는 조사항목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제시됨

‐ 조사항목은 3계층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개별 항목마다 세부 항목이 

제시됨

‐ 사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특수평가항목을 제외할 경우, 세부 항

목은 총 18개로 구성됨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은 행정규칙
으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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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층 항목 2계층 항목 3계층 항목 세부 항목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차원의 정책적 합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사업의 임무･역할의 차별성 및 

연계･협력방안의 적절성과 사회적 

합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정부･지자체･민간의 재정 여력

법･제도적 
위험요인

∙ 법･제도적 합의

※ (선택, 
사업특수평가항목)

※ (선택, 
추가평가항목)

※ (선택, 지역균형발전)

※ (선택, 인력양성효과)

※ (선택, 그 밖의 정책효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

∙ 비용 추정

∙ 경제적 효과 추정

∙ 경제성 분석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0.1)의 내용 재정리

[표 3-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중 조사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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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는 세부 항목별 ‘평가 

질의’와 ‘고려사항’이 함께 수록됨

‐ 세부 항목은 상위 조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며 세부 항

목별 ‘평가 질의’를 추가 설명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Ÿ ‘평가 질의’를 통해 모호성과 포괄성을 보완하며, 연구진이 조사해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려사항’은 ‘평가 질의’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

‐ 참고로, 고려사항은 사업별 맞춤형으로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큰 내용들을 제시

세부 항목 평가 질의 고려사항(사업별 맞춤형 선택)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

의 연관성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가 

존재하는가?

∙ 체계 및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임무와 개념설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분석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다수의 사업목표가 제시된 경우, 사업목표 간 연관성이 

낮아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시키지 않는지 분석

∙ 해당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대응시기(또는 실현시기)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

∙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성과지표는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를 객관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지 분석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0.1)의 내용 재정리

[표 3-1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세부 항목에 따른 평가 질의 및 
고려사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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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 검토

◦ 현재 ‘공공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모호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검토의 한계가 존재

‐ ‘공공 수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역할 측면에서 ‘적용기준의 모호성’이 

존재

Ÿ 통상적으로 공공의 역할은 시장실패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반대로 민

간의 역할은 공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대안으로 적용되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제한적

Ÿ 시장의 영리 추구로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반면 재정적으로 사업수행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있는 활동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방 출연기관의 역할은 공공 또는 

민간 수행의 당위성을 정교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또한 해당 검토 기준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타당성검토 기준 중에도 ‘기

관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존재

Ÿ 공공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규 기관설

립의 필요성, 시급성, 당위성 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됨

Ÿ 현재의 검토 기준은 주로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기관설립을 위한 

예산투입의 필요성, 시급성, 당위성 등에 대한 분석 틀은 제공하지 

못함

Ÿ 결국,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신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설립 

시기를 현재로 하는 데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기관설립에 따른 

개선 방향 및 범주 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검토 기준의 범위와 깊이를 추가 확장하여 ‘공공 수행 여부’ 검토 기

준을 개선할 수 있음

‐ 타당성검토의 첫 번째 검토항목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공에서 신규 

기관 설립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인지를 추가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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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마킹할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벤치마킹이 적절한 후보 

조사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접근

‐ 첫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을 식별

‐ 둘째,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 수행 여부’의 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항목을 

최종 도출

◦ 우선,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

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연계 가능하거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매칭

‐ 매칭 방법은 가장 낮은 단위의 검토 기준을 대상으로 연결

Ÿ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은 2계층을 활

용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은 과학

기술적 타당성의 조사항목은 2계층을,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항목은 

3계층을 적용

‐ 매칭 방식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이 상

대적으로 분석범위가 좁으므로, 해당 기준이 어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과 연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연결

‐ 항목별 매칭은 분석의 목적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단일 

검토 기준-조사항목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으며, 매칭 결과는 

정밀성이나 당위성 차원에서 절대적인 결과로 볼 수 없음

Ÿ 검토 기준-조사항목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일시할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Ÿ 특히 부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매칭할 경우 결과가 복잡하고 난

해하므로, 분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연결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

Ÿ 또한 타당성조사(검토)에 대한 접근법이 상이하고, 실질적인 검토 

기준과 조사항목을 완벽히 일치시킬 수 없으므로 매칭 결과의 정교

함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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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조사항목 간 유관항목

◦ 매칭 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

사항목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설계, 주요활동, 인력 및 예산구조 등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국

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사항목과 

연계됨

‐ 정책적 타당성 조사항목과 연계될 수 있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며, 이는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정책적 타당성 조사항목에 수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Ÿ 다양한 기대효과(주민복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효과)

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루는 사업특수평가항목과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경

제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항목과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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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도출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중 

‘공공 수행 여부’와 매칭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

목은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2계층)’ 항목과 정책적 

타당성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3계층)’ 항목으로 도출됨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공공 수행 여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적합

Ÿ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는 신규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필

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항목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

성검토 기준」에서 부족한 구체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 검토 방법론을 

차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조사항목으로 도출

Ÿ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정부주도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정부차

원의 정책적 합의를 기반으로 기획된 사업의 부합성을 판단하기 위

하여 도입된 조사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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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층 항목 2계층 항목 항목의 의미 3계층 항목 세부 항목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슈의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분석

-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문제/이슈의 

해결과 사업목표가 잘 

부합되는지 분석

-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분석

-

∙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제안 사업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 분석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차원의 정책적 합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사업의 임무･역할의 차별성 

및 연계･협력방안의 

적절성과 사회적 합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대규모 재원 조달 

과정과 연구수행 등에 

있어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 정부･지자체･민간의 재정 

여력

법･제도적 
위험요인

∙ 법･제도적 합의

※ (선택, 
사업특수평가

항목)

∙ 사업의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분석

※ (선택, 
추가평가항목)

※ (선택, 지역균형발전)

※ (선택, 인력양성효과)

※ (선택, 그 밖의 정책효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 제안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분석
-

∙ 비용 추정

∙ 경제적 효과 추정

∙ 경제성 분석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0.1)의 내용 재정리

[표 3-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중 후보항목 도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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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대상 내용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개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의 적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각각 

구체적인 조사항목에 대해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앞서 도출한 벤치마킹 조사항목을 살펴봄

‐ 각각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과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문제/이슈’는 국가 차원에서 해

결해야 할 정책 문제 및 목표로 볼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르면 ‘해결해

야 할 문제/이슈를 도출하는 것은 사업 기획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문제/이슈의 식별과정 및 정의의 적절성

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검토하는 항목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조사항목은 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문제/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사전 기획

활동 또는 관련 조사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

Ÿ 평가 질의는 ‘사전 기획활동 등을 통해 식별(또는 발굴)된 문제/이

슈가 적절한가?’이며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분석함

Ÿ 나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의 식별 절차, 구체적 정의, 사전 

기획 활동 등의 적절성을 검토

‐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문제해결 수단으로

써의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검토

Ÿ 평가 질의는 ‘식별된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R&D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이며, 사업 추진의 중요

성과 필요성, 신규 대형 정부R&D사업의 당위성을 검토

Ÿ 특히 R&D 기반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가치, 다른 정책수단의 존재 

여부, 정부 개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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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평가 질의 고려사항(사업별 맞춤형 선택)

∙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사전 기획활동 

등을 통해 

식별(또는 

발굴)된 

문제/이슈가 

적절한가?

∙ 문제/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관련 분야 예측조사 

및 현안진단을 위한 설문 등) 활동을 하였는지 분석

∙ (도전･혁신형) 식별된 문제/이슈가 해결되면 그에 대한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크면서 과학기술적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

∙ (성장형) 식별된 문제/이슈가 관련된 기존 기술의 한계 또는 

기술개발 체계의 한계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

∙ (기반조성형) 식별된 문제/이슈가 관련된 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 목적의 공공성이 높은 연구 

등에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

∙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식별된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R&D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의 

중요성･필요성) 

∙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R&D사업 이외의 다른 효율적인 

정책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분석

∙ 과학기술분야의 속성을 고려한 정부지원의 역할은 적절한지 

분석

∙ (기술 비지정) 예타 규모 이상의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분석

∙ (기술 지정) 기술추세분석과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대형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지 분석

∙ (도전･혁신형)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기술선도(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를 위해 별도의 대형 

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

∙ (성장형) 해당 분야 R&D를 민간 자율에 맡겨 두었을 경우 관련 

산업 발전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분석

∙ (기반조성형) 산업 기반이 충분하지 않거나 민간주도의 

투자보다는 정부차원의 투자가 필요한지 분석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0.1)의 내용 재정리

[표 3-13]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관련 세부 항목, 평가 질의, 고려사항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항목은 정책적 타당성분석 중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에 포함된 조사항목임

‐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사업이 중앙정부의 유관 

연구개발 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지 평가하는 항목임

‐ 국가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사업의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분석

‐ 과학기술분야의 필수계획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선택군 

계획에 대한 부합도를 판단



63

지
방
 출
연
기
관
 설
립
 타
당
성
검
토
 세
부
 방
법
론
 연
구

Ÿ 필수계획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분석

Ÿ 선택군 계획의 경우 법정계획을 원칙으로 과학기술정책분야와 기술

개발분야의 계획들과 종합계획과 세부계획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법정계획 이외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하기도 함

세부 항목 평가 질의 고려사항(사업별 맞춤형 선택)

∙ 정부차원의 

정책적 합의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 해당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기술분야의 예산규모와 

중장기계획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 

부합하는지 분석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2020.1)의 내용 재정리

[표 3-1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세부 항목, 평가 질의, 고려사항

◦ 부합도는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표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르면, 부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구체적으로 관련 기술이 명시

되어야 부합성이 높다’고 판단하도록 제시됨

‐ 참고로, 분석 시 계층상의 위치가 계획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연관성 분석에 있어서 계층 상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부

여하지는 않음

◦ 분석 결과는 대상 사업이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각각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아래의 평가 틀을 활용

하여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

3) R&D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안) 제시

(1)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적용 쟁점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정리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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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수행 적정성 항목에 적용 시 여러 쟁점이 예상되므로, 쟁점을 확

인하고 해소 또는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향후 조사항목의 차용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 3가지를 도출

‐ 첫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조사항목을 벤치마킹하는 측면에서 

‘문제/이슈’ 개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둘째, 신규 대규모 정부R&D사업의 당위성을 검토하는 범주를 ‘공공 

수행 여부’에 적합하게 조율하는 방안이 요구됨

‐ 셋째, 중장기계획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틀

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후보 조사항목을 적용하기 위

하여 각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쟁점1) ‘문제/이슈’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과는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제/이슈’의 범주는 국가적 

정책의제 수준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수

혜 주체를 중심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Ÿ ‘문제/이슈’는 정부예산의 투입 시급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함

‐ 반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은 이러한 국

가적 문제/이슈를 설립의 근거 및 논리로 적용하기에 개념적으로 한계가 있음

◦ (쟁점1의 해소 방안) ‘문제/이슈’의 범위를 축소하고, 용어 및 개념을 ‘필

요성’ 측면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문제/이슈’에서 접근하는 범위를 국가에서 지자체 또는 지역으로 축소

할 필요가 있음

Ÿ 통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차원이 아닌 특정 지자체 및 지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의제 차원에서 그 

설립 근거 및 논리를 도출하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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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이슈’의 용어를 ‘필요성’으로 수정하되, ‘기대효과’가 아닌 투자의 

‘당위성’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

◦ (쟁점2) 신규 대형 정부 R&D사업의 당위성 검토 기준과 신규 지방 출연

기관 설립의 당위성 검토 기준 간 미스매칭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신규 대형 정부R&D사업의 당

위성은 식별한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신규’, ‘대형’, ‘정부 

주도’, 그리고 ‘R&D사업’의 기준으로 타당성을 확인

Ÿ 해결해야 할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R&D사업 이외의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검토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때 국가 차원의 

대안을 고려

‐ 반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은 지역적 수

준의 대안만 가능하므로 미스매칭이 발생

◦ (쟁점2의 해소 방안) 신규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는 관점을 정

리하고 검토 방향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대형’과 ‘R&D사업’의 

범위는 제외하고, ‘신규’와 ‘정부주도’의 필요성을 핵심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

‐ 지방 출연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

Ÿ ‘대안’에는 기관 설립이 아닌 정책적/재정적 예산투입, 기존 민간/

정부 기관에 추가 업무부여 등이 있음

‐ 따라서,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와 ‘정

부주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안과의 비교분석 및 적절성 확인으로 

검토 필요

◦ (쟁점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틀의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에 대응

할 내용이 부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서 

적용할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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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경우 이

러한 분석 방식에 적용할 계획 및 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쟁점이 존재

◦ (쟁점3의 해소 방안)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틀을 차용하기 위해, 검

토하는 계획 및 정책의 수준과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기본적으로 신규 설립 기관의 유관 분야나 특성에 맞게 계획 및 정책 

적용할 필요

‐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역할과 상응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이나 정책을 고려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2)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적용(안) 제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중 ‘공공 수행 여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을 차용하여 개선하는 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

‐ 우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검토 기준’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하위 계층을 신설하는 방식은 제외

‐ 다음으로, 개선 방안은 타당성검토 검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시

Ÿ 현재 제시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공공 수행 여부 검토 기준과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세부사항(개선 전) 세부사항(개선안)

- 대상사업이 민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검토

- 신규 지방 출연기관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검토

- 지방 출연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

[표 3-15] 공공 수행 여부에 대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적용(안)

◦ ‘주요 내용’별 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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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 먼저, 신규 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

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수행되었는지 확인 

‐ 사전조사와 분석은 반드시 정량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다음으로, 사전조사와 분석에 활용한 근거와 적용된 논리 등에 대한 적절

성 검토 

◦ 마지막으로,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 

‐ 기대효과와 더불어 기관설립이 안 될 때 발생할 ‘피해’ 또는 ‘불이익’을 

이용하여 필요성 및 시급성의 설득력 여부 검토 

‐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필요성 검토

②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및 신규 설립 당위성 검토 

◦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여부 확인

◦ 또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대비 효율성, 효과성, 우월성, 당위

성 등 검토

‐ 만약, 기획과정에서 타 정책수단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타당성검토 연구진이 비교분석 수행

◦ 추가로, 기관 설립이라는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신규 재단 설립 

추진의 당위성 검토 

‐ 아울러, 기존 ‘대상사업이 민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 검

토’의 내용도 이 항목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관 계획 및 정책을 적

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관 계획은 기관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제시

하고 있는 계획 중에 연관성이 높은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 정책도 동일하게 기관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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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다양한 정책 중 적정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

의 공약, 국정과제 등도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유관 계획 및 정책은 반드시 하나의 계획 및 정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가능

◦ 최종적으로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의 평가 틀을 차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음

          유관 계획

유관 정책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표 3-16]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을 위한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평가 틀

4_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1)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 2023년 1월 19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행

정안전부)이 개정되어, 공공 수행 적정성 항목도 구체화함

‐ 최근 행정안전부는 ‘설립 전 사전 점검표’를 제시하여 새롭게 설립할 

출연기관의 공공 수행 적절성에 대해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설립 전 사전 점검표’는 공공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들을 구체화한 것으

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규정에 대한 모호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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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수행 적정성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정책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공공 수행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타당성’의 세부 기준은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지방

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공공성 확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남

Ÿ 신규 출연기관이 담당할 업무를 현재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함

Ÿ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도 

고려하여 검토

Ÿ 공공성 확보는 신규 출연기관의 목표, 비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Ÿ 하지만 공공성 정도를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

‐ ‘법률적 타당성’에서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2조, ｢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들을 검토

Ÿ ‘법률적 타당성’은 법률에 의거하여 검토하므로 다른 평가 기준에 

비해 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님

Ÿ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출연기관이 설립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법률

의 직접적인 적용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Ÿ 다만 출연기관 설립 준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법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

하는 것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공 수행 타당성’에서는 신규 출연기관의 사업과 유사 기관 업무를 

비교하여 공공 수행 적절성을 판단

Ÿ 유사 기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신규 출연기관을 통한 

공공 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

Ÿ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토

◦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에서는 세부사업의 사업별 목표, 사업 내용, 예

산, 범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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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

시되어 있는지 판단

◦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에서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할 사항 예

시’를 이용하여, 다른 방식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

2)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을 통한 공공 수행 적정성 검
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중 3가지 조사항목을 차용하

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수

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도출

‐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

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연계 가능하거

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매칭

‐ 매칭 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사항목과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중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

성’ 조사항목 2가지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항목의 내용을 적용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의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과학기

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조사항목의 내용을 적용

(1)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 먼저, 신규 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

기 위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 다음으로,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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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및 신규 설립 당위성 검토 

◦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여부를 확인

◦ 또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대비 효율성, 효과성, 우월성, 당위

성 등을 검토

◦ 추가로, 기관 설립이라는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신규 재단 설립 

추진의 당위성을 검토

‐ 정책수단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 출연기관, 위원회 등이 

아닌 지방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

(3)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관 계획 및 정책을 적

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정책도 동일하게 기관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수

립한 다양한 정책 중 적정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

의 공약, 국정과제 등도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유관 계획 및 정책은 반드시 하나의 계획 및 정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가능함

3)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안)

◦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가지 항목을 제안

‐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공공 수

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안

‐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를 분석하

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안

Ÿ ‘법률적 타당성’은 검토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수행 부적합 사무 

여부 검토’는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의 ‘설립 전 사전검토표’에 관련 내용이 있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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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0

조(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사항)에 의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사

업, 사업기본계획’ 등을 예비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제외

‐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3가지 조사항목을 차용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

(1)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 정책적･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법적 기준을 검토

‐ 신규 출연기관이 담당할 업무를 현재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 필요

‐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관 계획 및 정책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Ÿ 유관 계획 및 정책은 반드시 하나의 계획 및 정책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

려하여 검토

(2)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 먼저, 신규 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

시되어 있는지 검토

◦ 다음으로,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

‐ 신규 출연기관의 목표, 비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복리 증

진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유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 

출연기관의 사업이 공공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검토



73

지
방
 출
연
기
관
 설
립
 타
당
성
검
토
 세
부
 방
법
론
 연
구

(3)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여부 확인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

◦ 또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대비 효율성, 효과성, 우월성, 당위

성 등 검토

◦ 추가로, 기관 설립이라는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신규 재단 설립 

추진의 당위성 검토



04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1_조직구조 및 인력 산정

2_조직 및 인력계획 사례분석

3_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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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1_조직구조 및 인력 산정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중 ‘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은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조직과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수준으로 

계획되었는지를 의미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에서는 ‘붙임 3. 타

당성검토 기준’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수요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Ÿ 조직과 인력계획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조직의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제시된 소요인력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 위 기준에서는 ‘조직구조’와 ‘조직규모’의 소제목 아래 세부 내용을 제

시하고 있으나 인력에 해당하는 조직규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

토 기준이 모호

Ÿ 조직설계 항목을 기준으로 최소인원(기준) 또는 조직규모 상한선(비

율)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 검토 방법 및 기준이 모호하며,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 본 절에서는 조직구조 설계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조직규모(인력 규모) 

산정에 대한 방법론(원리)을 검토

‐ 조직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방법론 대신 조직설계 원리와 조직 형태

를 검토

‐ 조직규모는 공공부문의 인력 산정 방법론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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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구조 설계의 원리 및 조직구조 형태 검토5)

(1) 조직구조 설계의 원리

◦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조직구조 설계 원리를 제시함

① 복잡성과 관련한 조직구조 설계 원리

◦ 조직구조에서의 복잡성은 조직 내 활동이 분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화로 구성됨

‐ 수평적 분화는 부문화와 직무 전문화를 의미

Ÿ 조직설계 시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직능구조에 따라 기능별 또는 

대상별로 부문화를 실시

Ÿ 부문화의 정도는 조직의 기능이나 규모 그리고 조직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지만, 집단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성원의 만족을 최대

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함

‐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 책임과 권한이 나뉘어 있는 계층의 양태를 의미

Ÿ 수직적 분화는 수평적 분화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수평적 분화가 클수록 수직적 분화도 크게 됨

Ÿ 통솔범위나 감독 범위에 따라 계층의 수를 결정하며, 통솔범위나 

감독 범위는 조직의 계층 수와 반비례

Ÿ 계층 수가 많아지면 조직의 경직성, 보수성 등이 나타나지만, 계층 

수가 적어지면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음

② 공식화와 관련한 조직구조 설계 원리

◦ 공식화는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 공식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나 조직방침에 불일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Ÿ 조직구성원에게 표준운영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의 예측 가능성, 

5) ｢조직관리론｣(민진, 2012)와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2012)의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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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안정성을 높여주며 고객에 대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공식화 수준이 높으면 조직구성원의 업무 재량이 줄어, 조직구

성원의 참여와 창조성을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직설계 시 이러한 장단점과 함께 직무의 성질, 조직의 규모, 

관리계층, 조직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함

Ÿ 단순 반복적이고 비숙련 직무일수록 공식화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조직규모가 크면 공식화 수준을 높여야 함

Ÿ 관리자 계층에 대해서는 업무 재량을 넓혀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식

화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Ÿ 조직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화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

③ 집권화와 관련한 조직구조 설계 원리

◦ 집권화는 조직 내의 권한 배분의 양태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개인･계층･집단에 집중되거나 위임되는 정도를 의미

‐ 집권화는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제고하며 업무의 통합과 조정을 용이하

게 하고,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반면, 획일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등 관료제의 병폐를 유발하고, 조

직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킴

◦ 분권화는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맞춰 업

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줌

◦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조직을 설계하여야 함

‐ 조직구성원 측면에서, 하위 계층의 기술, 능력, 자질이 부족할 때에는 

집권적 구조가 바람직

‐ 업무내용 측면에서, 기획, 인사, 예산 등 조직의 여러 하위 부서 간 통

일성이 요구되는 업무, 중요한 업무,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는 집권화 

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조직규모와 역사 측면에서, 조직규모가 작을수록 집권화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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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환경 측면에서, 조직이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외부환경 변화

가 심할 경우에는 집권화가 바람직

(2) 조직구조 형태

◦ 조직구조 형태는 다양하게 발전되었으며, 주요 조직구조 형태는 기능 구조, 

사업부제 구조, 팀제 구조, 매트릭스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임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안부, 2023)에서는 ‘의사결정의 신속

성, 환경 변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팀제 구조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출연기관의 경우 다양화･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시행 조직(집행기관)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조직구조를 설계’

하도록 함

 

① 기능 구조 

◦ 기능 구조는 전체 조직을 직능별･기능별, 분야별로 분류한 구조 유형임

‐ 조직 내에서 조직 간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구조임

‐ 기능 구조는 기능별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력과 장비를 

공유함으로써 중복과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분야별 전문

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능 구조의 부서별로 업무 성격, 목표 및 업무수행방식이 상이하여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이 힘들다.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둔감하게 되고,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우

며,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 부서 간 인력 및 정보 교환이 어려워 일반 

관리자를 양성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음

② 사업부제 구조 

◦ 사업부제 구조는 조직 내 자주성을 가진 통일적인 관리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 형태로서 조직의 분권화･다양화가 이루어진 형태임

‐ 사업부제 조직 형태에서는 전체 업무가 서비스의 내용, 지역 또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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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할되어 각각의 하부사업에 대해서는 자원･권한, 책임이 부여되

는 사업부(본부)가 설립됨

‐ 사업부제 구조는 각 사업부 내부에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그에 따

라 환경변화에 보다 신축적일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성과관리에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반면 서비스, 산출물에 따라 생산라인이 구성되어 중복투자로 인한 비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부 간 조정이 어렵고, 사업부 간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조직 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③ 매트릭스 구조 

◦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식 구조와 사업부제 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로, 활동을 직능･기능 부문으로 전문화시키면서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시킨 조직구조임

‐ 매트릭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권한 체계임

Ÿ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식 구조와 사업부제 구조의 장점이 동시에 필

요한 경우에 적합

Ÿ 기능부서의 통제 권한 계층은 수직적으로 형성하고, 사업부서 간 

조정 권한 계층은 수평적으로 형성

‐ 매트릭스 구조는 부서 간 구성원을 공유하여 조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능적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중 구조로 인해 조직구성원이 역할 갈등상황에 직면하기 쉽고,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부서 간의 자원이용에 대해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④ 네트워크 구조 

◦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조직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구조임

‐ 조직의 비핵심 기능을 외부에 맡김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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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조는 설비나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 조직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⑤ 팀제 구조 

◦ 팀제 구조는 특정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조직구성원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

통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임

‐ 팀제 구조는 수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한 유기적인 조직구조임

Ÿ 팀제 구조에서 하부조직이나 부서는 과업, 기능, 지리에 기반하지 

않고 핵심과정에 기초

Ÿ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팀이 기본적인 조직구성 단위이며, 팀원은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음

‐ 팀제 구조는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아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고, 부서 간 경계가 없어 조직구성원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

서 업무를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팀워크와 조정에 유리한 장점이 

있음

‐ 반면 조직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업무과정을 분석해야 하고, 직무설계, 

정보 및 보상 체계 등의 변화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

자는 기존의 감독자 역할 대신 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부하직원은 신축

적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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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규모 관련 방법론 검토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에서는 조직규모(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도출된 조직안에 대해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충

원계획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함

Ÿ 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에 비해 소규모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 인터뷰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제시

◦ 그러나 해당 기준은 인력 산정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최소인

원(기준) 또는 조직규모 상한선(비율)만 제시하고 세부 검토 방법 및 기준

은 제시되지 않음

‐ 2023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 이후 조직설계 세부 기

준으로 부서별 최소인원, 실무자 비율 등을 제시

조직설계 항목 세부 기준

본부 설치 최소 기준 정원 51명 이상

복수 본부 설치 기준 정원 151명 이상

관리직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부서 인원 비율 20% 이하

사업부서 실무자 비율
시･도 75% 이상

시･군･구 65% 이상

부서별 최소인원
지원부서 4명

사업부서 6명

*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151명 이상이고,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함

* 사업부서 실무자: 전체 인원에서 관리직, 지원부서 제외한 사업팀 팀원 수의 합

* 인원(정원) 기준: 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 상임임원

[표 4-1] 출연기관 조직 설계 기준

Ÿ 총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비 50%, 인건비 40%, 경상비 10%를 

표준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비와 인건

비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를 5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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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론 분류

◦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모형은 조직 가치에 대한 전제 여부와 거시/미시 

관점으로 구분 가능

◦ 김성열 외(2000)는 조직 가치에 대한 전제 여부에 따라 연역 모형과 귀납 

모형으로 구분

‐ 연역 모형은 업무 효율성 극대화, 목표이익률 달성처럼 조직 가치를 전

제한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임

Ÿ 연역 모형으로는 자료포락분석,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직무분석, 

가치극대화모형 등이 있음

‐ 귀납 모형은 업무량이나 업무 간 기술적 관계로부터 일정 업무량을 처

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술적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임

Ÿ 일종의 평균 개념에 입각하여 유사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인력을 

산정하거나 기술적 관점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정

Ÿ 귀납 모형으로는 회귀분석방법,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회

계자료에 의한 방법, 시간 연구법, 유사조직의 단위조직과 비교 방

법, 투입산출기법 등이 있음

◦ 관점에 따라 인력 산정 모형을 분류하면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시적 접근법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접근법

으로, 인력 산정 시 개인 또는 부서가 아닌 조직이 분석단위로 적용됨

Ÿ 거시적 접근법에는 회귀분석기법,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자료포락분석 등이 있음

‐ 미시적 접근법은 부서별 또는 직종별 소요인력을 세부적으로 산정하는 

접근법으로, 개인, 부서 또는 직종이 분석단위로 적용됨

Ÿ 미시적 접근법에는 시간 연구법, 유사조직의 단위조직과 기술적 비

교 방법, 투입산출기법, 직무분석, 가치극대화모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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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내용

연역 
모형

거시적

자료포락분석
∙ 투입변인과 산출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유사 기관 간 인력 

활용 효율성 판단에 근거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 목표인건비율, 목표매출액, 목표부가가치액, 손익분기점 등에 

의한 방법

미시적
직무분석

∙ 현장에서의 보고에 기초하여 직무별 업무량 및 소요시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정 인력 산출

∙ 각 직무별, 기능별 적정 인력을 판단할 수 있어 직무별 

인원재배치에도 활용도가 가장 높음

가치극대화모형 ∙ 부서 간 행정산출량 극대화 모형

귀납 
모형

거시적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

∙ 매출액, 부가가치, 총급여를 파악한 후, 이에 대비한 

인건비비율을 계산하여 적정 인력 산정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분석 대상 조직의 직원 수를 

산술평균에 기반하여 비교

∙ 전체 조직에 대한 판단 후 경험적, 선험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 이루어짐

회귀분석방법

∙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조직의 인력결정 요인을 

추정하고 방정식을 구축한 후, 추세연장법을 이용하여 향후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는 기법

- 데이터 시점: 횡단면, 시계열, 패널데이터를 다양하게 

고려함

- 회귀분석 형태: 선형, 비선형(로그, 지수, 이차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

∙ 행정안전부 행정공무원 산정기법으로 활용 중

미시적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 생산성지수에 의한 방법

투입산출기법 ∙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정원산정기법

자료 : 고경훈･이병기(2019), 이창원 외(2010)6)의 분류를 수정･정리

[표 4-2] 조직의 적정 인력 산정 모형 분류

(2) 연역모형 

① 자료포락분석 

◦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선형계획기법임

‐ 염동기･신현대(2013)는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유사한 환경에 놓인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6) 이창원 외(2010)는 이혁주(1997)와 김성열 외(2000)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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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들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인력 산정 방법은 투입 대비 산출로 측정되는 효

율성 지수를 파악하여 특정 서비스 수행에 소요되는 투입자원을 재배

분하는 형태로 수행됨

Ÿ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며, 효율적인 조직일수록 효율성 값이 

1에 가깝고, 비효율적인 조직일수록 1보다 낮음

‐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은, 대상조직이 타 조직 대비 비효율적

이라면 현재 산출량이 적정할 경우 인력을 감소시켜야 하고, 현재 산출

량이 부족할 경우 인력을 유지시켜야 함

Ÿ 권선필 외(2022)는 DEA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단위

들을 찾아낸 후, 비효율적인 단위에 대한 인력 축소 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

[장점 및 단점]

◦ 조직의 산출량을 적용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하므로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제시할 수 있음

◦ 다양한 투입요소와 다수의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 수치를 타 

조직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적정 인력 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인력 외에 다른 투입요소에 대해서도 조정 방향을 제시하여, 적정 인력 

산정에 대해 구조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

‐ 첫째, 절대적 효율성이 아닌 상대적 효율성을 통해 인력조정을 제시하

므로 효율적인 인력 규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둘째, 자료포락분석 특성상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선택에 따라 효율

성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셋째, 자료포락분석에서는 정량화된 자료만 활용 가능하므로 정량화하

기 어려운 인력의 역량, 서비스의 질과 같은 투입 및 산출요소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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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연역 모형)

◦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연역적으로 인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목표매출액, 부

가가치 목표액 등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

는 기법임

‐ ‘목표매출액’을 이용한 적정 인력 산정법은 1인당 매출목표계획과 일정 

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것임

Ÿ 1인당 매출목표계획은 1인당 매출액에 생산성 향상 지수를 곱하여 

도출한 후, 이 값으로 매출액을 나누면 적정 인력 규모가 산정됨

‐ ‘부가가치 목표액’을 이용한 산정방법은 조직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 목표액을 설정하고 1인당 부가가치 목표액으

로 나누어 인력 규모를 산출

‐ ‘손익분기점(BEP)’을 이용한 인력 산정 방법은 주로 전년도 손익분기점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임금액을 근거로 하여 손익분기점 인건비율을 

산정

[장점 및 단점]

◦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연역 모형)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하게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어 활용이 편리하다는 것임

◦ 단점은 매출액, 부가가치 등의 자료가 생산되지 않는 행정조직에서는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③ 직무분석기법

◦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산정 방법은 직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정

보를 수집･분석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기법임

‐ 임승빈 외(2002)는 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숙련･책임 등

의 수행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관리상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

Ÿ 김석주(2010)는 이를 통해 조직에서 어떤 종류의 노동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밝힐 수 있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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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준한(1995)은 직무분석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 또는 특정 

하부조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제시

◦ SISO(2017)에서는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 산정 방법은 직무별 직무조사표

에 따라 직무 소요시간을 일/주/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제시

‐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근로일수, 근로

의 표준시간 및 여유시간을 설정해야 함

‐ 조사를 통해 업무시간과 1인당 표준업무처리시간이 도출되면 조사작업

량, 표준작업량, 여유율을 이용하여 정원을 산정

Ÿ 업무량 분석에 의한 인력 산정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직무분석 실시 

후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

[장점 및 단점]

◦ 부서별, 기능별 인력 등 세부적인 인력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주어진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해 논리 정

연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결과의 타당성이 높음

◦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단점 및 한계점이 있음

‐ 첫째, 미래의 새로운 업무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음

‐ 둘째, 직무분석에 많은 자료와 시간이 소요됨

‐ 셋째, 수행업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업무량 산정결과를 신

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넷째, 업무량은 개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업무량 분석 

결과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다섯째, 업무량 측정이 곤란한 부문은 직무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

보하기 어려움

Ÿ 지원부서, 특히 기획/연구부서의 업무량을 산출하는 데 다소 어려

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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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기존의 업무 범위와 업무절차를 기준으로 업무량 분석이 실시

되므로, 인력 산정 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기 어려움

④ 가치극대화모형

◦ 우동기･이혁주(1993)는 가치극대화모형이 조직 내 경쟁적 가치에 주목한 

모형으로서, 업무수행의 비용측면(투입인력이나 인건비 등) 외에 조직 내 

업무 간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

위조직별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제시

‐ 인력이라는 투입요소와 행정서비스라는 산출물의 기술적 관계를 고려

하면서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임

‐ 투입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자원이 한정되므로, 경쟁적 가치 사이에서 

조직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

◦ 이혁주(1995b)의 가치극대화모형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됨

‐ 첫째, 자치단체장의 가치는 주민의 가치를 대표

‐ 둘째, 각 직원의 능력은 균일

‐ 셋째, 부서의 산출물, 즉 그 업무량 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자치단

체장의 가치함수 V는 부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업무중요도 

에 비례해 증가

‐ 넷째, 자치단체장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 함수 형태를 취함

◦ 우동기･이혁주(1993)는 부서별 적정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업무량

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기준인력)과 주민 기대를 반영하여 조직

의 장이 새롭게 조정, 부여한 업무와 기능을 전제한 부서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

◦ 어떤 부서의 업무가 일정 비율 증가했을 때, 전체 조직의 가치실현은 해

당 부서의 중요도()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조직의 가치체계를 

형상화할 수 있고, 그러한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인력 배분은 “부서별 중

요도/기준인력()”에 비례하여 전체 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됨

◦ 따라서 모든 부서에 대해 ‘부서 현원×중요도/기준인력’의 비율대로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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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배분

‐ 만약 부서별 상･하한에 대한 인력 범위 제한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인력을 배분

[장점 및 단점]

◦ 가치극대화모형의 장점은 조직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적정 인력을 산정하

는 방법으로서 논리 및 방법론상으로 체계적임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단점 및 한계점이 있음

‐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부서의 적정 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조직 전체의 인력 산정에 활용하기 어려움. 

‐ 부서별 가중치가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음

‐ 조직의 장에 의해 산정된 부서별 가중치가 부서별 실제 업무량과 현격

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3) 귀납 모형 

①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귀납 모형)

◦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상 매

출액, 부가가치, 인건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건비 비율을 계산하는 기

법임

‐ 과거의 회계상 수치를 사용하므로 과거의 인력 규모가 현재 또는 미래

의 적정 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추세 연장적 성격을 

지님

‐ 우동기･이혁주(1993)는 세부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통한 방법, 매출액-

부가가치-총급여액 관계 분석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제시

◦ ‘인건비 비율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방법’은 과거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고, 그 비율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

도의 부가가치나 매출액에 곱한 후 1인당 인건비로 나눠, 인력을 산정

◦ ‘매출액-부가가치-총급여액 관계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방법’은 매



90

04

조
직
 및
 인
력
계
획
 적
정
성
 검
토
방
안

출액과 부가가치에 관한 과거 자료들로 회귀식을 도출한 후, 추정된 부가

가치를 적용하여 총인건비를 산정

[장점 및 단점]

◦ 과거 자료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어 활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과거의 경향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므로 경영환경의 변화, 

신기술의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조직의 산출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경우에는 회계자료나 생산자료

를 통하여 또는 선형계획 등의 수리계획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인원을 산

정할 수 있으나,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음

②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

◦ 적정 인력을 도출하고자 하는 대상조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추출한 후, 유사조직을 기준으로 대상조직의 적정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

‐ 우동기･이혁주(1993)는 회귀분석방법 또한 넓은 의미에서 유사조직과

의 비교방법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은 회귀분석과 같이 체계적인 통계적인 기법이 아닌 단순한 산술

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방법이라고 제시

◦ 유사조직과 기술적 비교 방법은 거시적, 미시적 양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시적 관점’의 유사조직 비교 방법은 분석대상과 유사한 조직을 추출한 

후 유사조직의 인력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하거나, 단순한 통계처

리 후 대상조직의 적정 인력을 도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A시 문화재단의 적정 인력을 산정한다고 하면, A시와 유사

한 자치단체들의 문화재단 인력 자료를 수집한 후, 각 자치단체 인구당 

인력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A시 문화재단의 인력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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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유사한 조직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 수치를 도출하지만, 경험

적, 선험적 판단에 근거하여 조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Ÿ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

의 정교한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음

◦ ‘미시적 관점’의 유사한 조직 비교 방법은 생산성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

‐ A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을 산정한다고 하면, A시와 유사한 자

치단체들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일처리량과 운영인력 자료를 수집한 

후, 일일처리량별 운영인력 평균값을 계산하여 A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을 산정

[장점 및 단점]

◦ 장점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적

용이 용이하다는 것임

‐ 특히 미시적 비교 방법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비교 방법은 객관적 수

치를 토대로 소요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유사한 조직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유사성이 낮은 조직 선정할 경

우 인력 산정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짐

◦ 또한 미시적 비교 방법은 업무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문의 인력 산

정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③ 회귀분석방법

◦ 회귀분석은 특정 변수와 다른 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여 변수 

간 함수관계를 도출하는 통계분석 기법임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적정 인력 산정에 회귀분석방법이 적

용되고 있을 만큼 공공부문에서 기관 또는 부문별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

하기 위해 회귀분석방법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조직의 인력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한 후, 추세연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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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상조직의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

‐ 변수들로는 자치단체 인구수, 면적, 노인 비율,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모형의 적정성, 적정변수의 선정, 회귀분석 가정의 충족 등 회귀분

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들이 갖춰져야 하며(김준한,1995), 그렇지 않을 

경우 도출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장점 및 단점]

◦ 적정 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

‐ 유사한 조직이 다수일 경우 실행 가능성이 높고, 산정된 적정 인력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

◦ 그러나 충분한 표본 수(30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치를 도출할 수 없고, 모형설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인력 산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Ÿ 강성철 외(1999)는 위 제시된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 적정 인력 산

정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된다고 언급함

④ 투입산출기법

◦ 이혁주(1995b)의 투입산출기법은 부서 간 업무의 기술적 연계를 고려하

여 조직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임

‐ 산업연관분석에서 이용하는 투입산출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조직

의 투입산출표 또는 조직체 내의 부서 간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

‐ 이 방법은 조직 전체 인력 규모 산정뿐만 아니라 부서 간 인력배분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조직투입산출표는 각 부서를 투입 및 산출의 단위로 설정하여 부서에서 

부서로 투입되는 중간투입물의 크기를 로 쓰고, 이들로 구성된 행렬을 

  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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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는 동일 부서 내의 자기생산 자기소비에 해당하는 부서원의 시

간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는 부서가 부서를 위해 투입한 인시(人時)로 측정할 수 있음

‐ 조직 내 부서들의 인력으로 구성된 열벡터를    , 투입계수행렬을 

   , 번째 외생부문의 최종수요를 나타내는 열벡터를 

   라고 표기

‐ 외생부문 전체는     ⋯  라고 표기

‐    는 직접 측정하거나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야 함

◦ 조직의 전체 정원에 대한 산정은 외생부문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

된 조직 내 업무량 변동으로 부서별 인력이 조정된다면 각 부서의 조정된 

인력의 총합으로 계산됨

‐ 부서 간 인력 조정은 부서 간 조직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인력을 산정

[장점 및 단점]

◦ 투입산출모형은 정교한 인력조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인력 확대가 필요할 경우 해당 행

정수요가 관련 부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조직 전체에 미치는 간접

적 영향을 파악하여 세밀한 인력조정이 가능

◦ 그러나 조직투입산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직의 효

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중･장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산정이 어

렵다는 단점이 있음

‐ 조직투입산출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데, 조사지 작성자의 현상 

인식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기존의 업무량, 서비스 수요 등을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므로 중･장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산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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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조직 및 인력계획 사례분석

1) ‘OO복지재단 설립’ 사례분석

◦ 복지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적절한지에 

초점을 두고 조직 및 인력계획을 검토한 사례임

◦ 복지와 관련된 기초조사 정책기능을 포함한 타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분석

‐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3~6개의 복지재단의 인력 현황

과 직급체계를 검토

구분 인원(명)

A복지재단

경영지원팀 3

복지협력팀 3

연구개발팀 5

B복지재단

기획연구팀 3

정책지원실 3

경영행정실 4

C복지재단
(공무원 2인 포함)

기획행정팀 3

모금배분팀 2

정책개발팀 2

[표 4-3] 타 복지재단 부서별 인력 현황(현원 기준)

구분 직급체계 구분 직급체계

D교육복지재단 1~5급 G복지재단 1~6급

E사랑복지재단 1~5급 B복지재단 1~6급, 기능직

F복지재단 1~5급 A복지재단 1~5급

[표 4-4] 타 복지재단 직급체계 사례

◦ 유사사례분석을 통해 필요 예상 인력 8명이 사무국 산하 운영지원팀, 복

지협력팀, 정책조사연구팀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

‐ 최소 필요 인원이 7명임을 확인하였으며, 비상근 이사장을 제외하고 

사무국장(1급)부터 5급까지 직급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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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군 복지재단 설립’ 사례분석

◦ OO군 복지재단 사례는 주력사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조직 및 인력계

획을 검토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역

할, 주력사업, 인사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여 조직을 설계

(단위: 빈도)

구분

재단주력사업

프로
그램
개발

기부와 
나눔

복지
시설
운영

네트워
킹

조사연
구

정책개
발

지자체 
사업
지원

교육사
업

평가/
인증/
컨설팅

기초조
사

문화
복지
사업

사례
관리
사업

행정
단위
별

구 7 7 5 7 2 0 3 1 1 0 1 0

군 8 6 9 5 4 2 1 1 0 2 0 0

시 13 12 10 10 6 6 3 4 3 0 0 1

[표 4-5] 시･군･구별 재단 조례상 주력사업 경향

구분 A B C D E

시설운영

4개소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청소년센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6개소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

3개소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3개소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기부와 나눔 × ○ ○ ○ ×

조사연구 × × × ○ ×

구분 E F G H I

시설운영 × ×
○

- 노인복지관
× ×

기부와 나눔 × ○ ○ ○ ○

조사연구 ○ × × ○ ×

[표 4-6] 지역재단의 운영 방향 및 주력사업

구분 A B C D E F G

시설운영 유무 ○ ○ × ○ ○ × ×

인사권의 수탁시설 
포괄여부

○ ○ - × × - -

인사교류(예정포함) ○ ○ - ○ - - -

[표 4-7] 지역재단의 인사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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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인력배치에 대한 직무내용과 ‘요구 역량’을 제시

‐ 2단계 공무원 파견방안을 통해 시기별로 안정적으로 적응할 관리방안

을 제시

부서명 직무내용 인력배치 요구 역량

사무국장

- 조직관리(자원연계팀장 겸직)

- 지역사회 모금활동

-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킹

1

- 사회복지종사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이상

- 모금업무 경력

- 조직관리 경력

 * 성과기반형 고용계약(일반임기제)

 *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

자원연계담당
- 사무국장이 겸직

- 모금 및 배분
2

- 모금업무 경력

- 사회복지현장 경력 7년 이상

 * 상기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기획총괄담당

- 수탁시설관리

- 재무관리

- 인사관리

- 대외홍보

- 이사회운영

-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기초연구 프로젝트 관리

3

- 재무담당 경력직 

- 행정학/경영학 전공

- 석사학위 이상

- 사회복지현장 경력 7년 이상

 * 상기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표 4-8] 복지재단의 부서별 업무 및 인력배치(안)

3) ‘OO시 복지재단 설립’ 사례분석 

◦ OO시 복지재단 사례는 업무량 결정요인 분석을 시행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OO시 출연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회귀모델을 적용한 것임

‐ 지원부서, 사업부서, 상담 직군, 연구 직군별로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

Ÿ 지원부서 인력: OO시 출연기관의 현원, 사업부서 인력, 본예산

Ÿ 사업부서 인력: OO시 출연기관의 사업수입(예산), 부가가치액

Ÿ 연구직군 인력: OO연구원, OO여성가족재단, OO복지재단의 연구

사업비(예산)

Ÿ 상담직군 인력: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소 수, 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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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업무량 결정요인에 의한 분석 결과

◦ 산정된 적정 인력에 대해 미시적/거시적 관점의 인력배치(안)을 제시

‐ 미시적 관점으로는 현 정원 기준 업무량 조사결과 1(안)과 직군별 현원 

비중에 따른 2(안)을 제시

‐ 거시적 관점으로는 인력 확보 기준 업무량 조사결과 1(안)과 직군별 현

원 비중에 따른 2(안)을 제시

[그림 4-2] 미시적 관점의 인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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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거시적 관점의 인력 분석 결과

◦ 직군별 구분 및 동일 지자체 내 기관을 사례로 회귀모델을 제시하여 주민 

수 등 서비스 대상 대비 인력 비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나 비교 사

례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OO복지재단 사례의 경우 대민 서비스 규모가 다른 점과 통계분석의 타당성

을 갖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표본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

4) ‘OO연구원 설립’ 사례분석

◦ OO연구원 사례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한 

제안인지에 초점을 두고 조직 및 인력계획을 검토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의 사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 이미 설립된 기초자치단체 지방연구원 중 A, B, C 연구원을 비교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OO 연구원의 설립계획 타당성을 검토

◦ 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OO연구원의 주요 기능을 검

토한 후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연구원의 기능, 조직･인력구성과 비교

‐ A, B, C 연구원의 조직구성, 인력구성(정원현황) 및 주요 업무, 각 부

서의 분장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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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역할
시정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시책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연구사업 수탁,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

조직구성
∙ 원장

∙ 2실, 1부, 2센터로 구성

∙ 원장

∙ 4실, 2센터로 구성

∙ 원장

∙ 1실, 4부, 1센터로 구성

인력

∙ 총 45명

∙ 원장 1인, 

∙ 연구기획실 8인 

∙ 경영지원실 5인 

∙ 시민정책연구실 13인 

∙ 도시정책연구실 14인 

∙ 데이터센터 2인 

∙ 지역학센터 2인

∙ 총 71명

∙ 원장 1인 

∙ 연구기획실 7인 

∙ 경영지원실 10인 

∙ 도시경영연구실 23인 

∙ 도시공간연구실 23인 

∙ 시민자치대학 3인 

∙ 지역학연구센터 4인

∙ 총 34명

∙ 원장 1인 

∙ 연구기획조정실 12인 

∙ 자치행정연구부 5인 

∙ 문화복지연구부 6인 

∙ 재정경제연구부 3인 

∙ 도시환경연구부 7인

부서별 
주요 업무

∙ 연구기획팀: 연구사업 기획 

조정관리, 학술행사기획 등

∙ 경영지원팀: 이사회, 

행정사무 감사, 예산편성, 

직원교육 등

∙ 시민정책연구실: 지방행정, 

복지 및 사회 안전망구축 등

∙ 도시정책연구실: 

도시공간계획, 주택 및 

부동산, 교통, 수환경 등

∙ 데이터센터: 지역통계 생산 

및 구축, 연구성과 공유 등

∙ 지역학센터: 지역사, 

학술지발간 등

∙ 연구기획실: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 수행관리, 시민자치 

운영 등 

∙ 경영지원팀: 인사 및 복무, 

예산･회계 및 계약관리 등

∙ 도시경영연구실: 지방 

행정･재정 및 분권, 문화 등

∙ 도시정책연구실: 

도시공간계획, 주택 및 

부동산, 교통, 녹지 등

∙ 시민자치대학: 시민교육, 

정책,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지역학센터: 수원학･정조학 

등 역사 정신문화 연구 및 

편찬 등

∙ 연구기획조정실: 원내 행정 

업무총괄, 직원교육, 연봉 

등 

∙ 경영지원팀: 

지방분권･중장기 

전략수립･의정지원 연구 등

∙ 시민정책연구실: 지방행정, 

복지 및 사회 안전망구축 등

∙ 문화복지연구부: 시 

문화예술 정책･교육 및 

진흥관련 등

∙ 재정경제부: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창출방안, 

재정경제 등

∙ 도시환경연구부: 도시계획, 

교통, 경관, 기후 등 

도시환경 

[표 4-9] 연구원의 부서별 업무 및 인력배치(안)

◦ 수행 기능 측면을 검토한 결과, 사례분석 대상 연구원들은 공통으로 시정

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시책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연

구사업 수탁,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함

◦ 사례분석 대상 연구원의 조직편제를 검토한 결과, 사례분석 대상 연구원

들은 기본적으로 경영부서와 연구부서로 구성됨

‐ 연구부서는 경제사회, 재정, 지방자치, 문화관광, 복지, 도시, 환경, 지

역학의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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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서는 최소 2실에서 최대 4부(실)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서는 최소 1실(부) 최대 2실로 구성됨

◦ 사례분석 대상 연구원의 인력구성 및 규모를 검토한 결과, 사례분석 대상 

연구원들의 운영인력 규모는 30명~40명임(정원 기준, 연구원)

‐ 연구부서는 19~24인의 규모이며, 행정부서는 9~12인의 규모임

5) ‘OO구 경제진흥재단 설립’ 사례분석

◦ OO구 경제진흥재단 사례는 조직 및 인력계획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조직 및 인력계획을 검토한 것임

◦ 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법적요건, 이론검토, 사례분석, 기능요건으

로 구분하여 검토

(1) 법적요건

◦ OO구 경제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행안부 지침, 운영매

뉴얼을 검토하여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

당 재단의 자체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

Ÿ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기관의 목적, 위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OO구 경제진흥재단의 자체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을 검토하

여 조직 및 인사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

Ÿ 해당 기관의 세부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의 조직과 정원을 편성하고 이를 규정화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되

어 있고, 조직 및 인사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없음을 확인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매뉴얼」을 검토하여 인력채용의 자격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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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확인

Ÿ 해당 지침에서는 직접사업비를 총예산의 8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의 합은 전체 사업비의 15%를 초

과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법적 요건 검토 결과, OO구 경제진흥재단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팀 단위 조직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초기 사업 예산 규모와 조직 

위상을 고려할 때 소규모 조직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이론검토

◦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탁 계약에 대한 법경제학 이론을 검토

‐ 사전적으로 지자체의 직접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공기

관인 재단 제공 방식과 제3자 위탁의 관계로 비교하며, 위탁 계약의 효

과와 한계를 검토

Ÿ 공공서비스의 위탁을 지지하는 효율성 이론(efficiency theory)과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위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

려운 이유 등을 검토

◦ 이론검토 결과,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조직구

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공적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 사례분석

◦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

‐ 설립 운영조례, 인력구성, 관리직 비중, 업무내용을 살펴봄

‐ 직원 1인당 사업체 수 및 도소매사업체 수의 담당 현황을 확인하여 

OO구 경제진흥재단의 적정 인력을 도출

◦ 사례분석 결과, 유사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업무 기능과 사업 대상에 따라 소규모 팀 

단위로 구성되고 있다고 분석

‐ 대부분 경영관리조직과 사업지원조직으로 구분하고, 사업지원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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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지원 대상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사업 종료 후 조직 청산이 쉬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관리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예도 있으며, 이 경

우 관리직도 실무와 관리업무를 겸하는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

◦ 직원 1인당 도소매업 사업체 담당 현황을 확인하여 OO구 경제진흥재단

의 적정 인력을 검토

‐ 3개 유사 상권활성화재단을 검토한 결과, 사업체 기준 직원 1인당 

3,566개를 담당하고 도소매업 사업체 기준 직원 1인당 891개 사업체

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 3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례를 적용하여 OO구의 사업체 현황을 고려

하면 5명으로 산정된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Ÿ 유사 상권활성화재단도 상권 활성화 대상을 연차 별로 확대하는 방식

으로 사업을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OO구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만을 고려하여 더 작은 규모의 인력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구분 가(2019) 나(2019) 다(2018) 합계

사업체 수(A) 14,826 26,642 65,511 106,973

도소매사업체 수(B) 4,152 6,243 16,348 26,743

직원 수(C) 6 7 17 30

1인당 사업체 수(A/C) 2,471 3,806 3,854 3,566

1인당 도소매사업체 (B/C) 692 892 962 891

[표 4-10] 유사사례의 1인당 사업체 수 및 도소매사업체 수

 

구분 사업체 수(A) 직원 1인당 사업체수(B) 필요인원(A/B)

사업체수(2019) 19,739 3,566 5.5

도소매사업체수(2019) 4,285 891 4.8

[표 4-11] OO구 경제진흥재단의 필요 인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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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요건

◦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과 인력의 직능, 직급 정의를 통해 OO구 경제

진흥재단 조직 설계(안)의 적정 직급 수준을 도출

‐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목적에 따른 필요 직능을 확인하고, 표준직업분

류체계를 이용하여 관련 직능을 정의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정부조직관리지침」7) 등을 적

용하여 업무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른 필요 직급을 검토

Ÿ 행정안전부는 업무 난이도(지식과 기술, 의사소통, 직무혁신)와 책

임도(직무영향, 직무재량)를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총점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Ÿ 직급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의 직급산정 평가요소의 

분류 및 정의에 따름

◦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직능 인력이 필

요하고 적정 직급 수준을 판단

‐ 직무의 난이도(지식과 기술, 의사소통, 직무혁신)와 책임도(직무영향, 

직무재량) 수준에 따라 필요 직급 수준을 판단

‐ 직급 구성은 공무원 기준 5~6급 수준의 대표이사와 6~7급 수준의 팀

장, 8~9급 수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Ÿ 대표이사(타운매니저)의 경우 일반공무원 직급 기준 5~6급 수준의 

업무 역량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Ÿ 경영지원팀장의 경우 일반공무원 직급 기준 6~7급 수준의 업무 역

량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Ÿ 사업기획팀장의 경우 일반공무원 직급 기준 6~7급 수준의 업무 역

량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Ÿ 팀원의 경우 일반공무원 직급 기준 8~9급 수준의 업무 역량 및 경

험이 필요하다고 판단

7)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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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능 수준 등급 점수

지식과 
기술

업무특성
기획 등 비정형화된 사무를 수행하며, 과・팀 수준의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수준4 235~312

전문성
전문지식･기술 또는 행정의 기본적 원리, 개념, 방법론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의사소통

소통대상
이해관계집단･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구성원과 

소통한다.
수준3 68~101

소통난이도
의사소통 방법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전문적 정보를 

교류한다.

직무혁신

의제관리 정책대안 마련을 지원하며, 집행수준의 의제를 관리한다.

수준3 50~73
혁신관리

일상적인 문제의 작업방식･진행절차를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직무영향

자원관리
자원의 획득계획, 배분설계 등 자원관리 기획에 

참여한다. 
수준4 101~133

성과관리
정부기능분류상 단위과제의 성과달성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한다. 

직무재량
판단근거

법령･규정에 따라 업무절차를 진행하며, 상황에 맞게 

해석･적용할 수 있고, 필요시 상사의 지시를 받는다. 수준3 61~90

재량범위 상황변화에 따라 판단이나 의사결정 보완이 요구된다.

합계 515~709

[표 4-12] 타운매니저의 직급 수준

 

영역 기능 수준 등급 점수

지식과 
기술

업무특성
집행업무 수행 비중이 높고, 비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수준3 157~234

전문성
규정･절차에 관한 지식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경험이 요구된다. 

의사
소통

소통대상
이해관계집단･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구성원과 

소통한다. 
수준3 68~101

소통난이도
의사소통 방법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전문적 정보를 

교류한다 

직무
혁신

의제관리 정책대안 마련을 지원하며, 집행수준의 의제를 관리한다. 

수준3 50~73
혁신관리

일상적인 문제의 작업방식･진행절차를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창의성이 요구된다. 

직무
영향

자원관리
인력･예산･법령 등 자원관리에 관한 기획을 지원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수준3 67~100

성과관리
단위과제를 구성하는 세부업무를 주도하여 단위 과제의 

성과달성을 지원한다. 

직무
재량

판단근거
법령･규정에 따라 업무절차를 진행하며, 상황에 맞게 

해석･적용할 수 있고, 필요시 상사의 지시를 받는다. 수준3 61~90

재량범위 상황변화에 따라 판단이나 의사결정 보완이 필요하다. 

합계 -> 403~598

[표 4-13] 경영지원팀장의 직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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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O체육재단 설립’ 사례분석

◦ OO체육재단 사례는 세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 및 인력계획인

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것임

◦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정 조직 및 인력계획

을 제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2),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7) 등을 

통해 조직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Ÿ 지방공기업의 인력배치 기준을 하나의 판단 준거로 선정하여 최소 

기준으로 설정

‐ 타 지자체의 스포츠재단 사례와 OO구서비스공단, OO문화재단의 사

례를 분석하여 OO체육재단 인력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Ÿ OO군 스포츠재단의 설립 배경과 주요 사업, 조직현황, 직급별 인

력 및 업무분장 등을 검토하고 시설관리사업단을 해체와 설립과정

의 행정절차, 예산사용, 과정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

해 조사

Ÿ OO구서비스공단, OO문화재단의 인원, 팀별 역할 등을 검토

‐ 인력 규모는 크게 2개 본부(시설운영본부, 경영기획본부)와 세부 팀의 주요 

업무를 확인하여 검토

Ÿ 시설운영본부는 현재 운영･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관리면적 대비 운

영･관리 인원을 바탕으로 신규 건립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인

력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Ÿ 경영기획본부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을 통해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을 검토하고, 유사사례, 

사업 계획과 세부 사업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

한 적정성을 판단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의 조직설치 기준을 

검토한 결과, 2개(시설운영본부, 경영기획본부) 본부 설치는 적절한 것으

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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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 기준과 유사사례의 조례 검토를 통해 사업부서가 제시한 조직

에는 이사회 및 감사가 구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본부별 인력 규모를 검토한 결과, 2개 본부 인력 규모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시설운영본부의 인력 규모를 검토한 결과, 신규 조성시설에 대한 추가

인력으로 70명을 계획한 것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건

립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체육시설의 건립규모에 따라 관리인력의 증

감이 예상된다고 판단

‐ 경영기획본부의 인력 규모를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 인력은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되나 체육정책 인력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

Ÿ 또한 지원부서 인력도 연차별 증가인력을 반영하여 추가 인력을 계

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재산정한 인원(213명)은 사업부서가 제시한 인력(총 198명)보다 15명

(7.58%)이 많으며, 일부 조직 및 인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구분 이사장

경영기획본부 시설운영본부

합계
본부장

경영
지원팀

정책
기획팀

체육
진흥팀

본부장
시설
운영 
1팀

시설
운영 
2팀

시설
운영 
3팀

시설
운영 
4팀

시설
운영 
5팀

사업부서 1 1 9 4 4 1 52 61 65 - - 198

재검토 1 1 13 2 4 1 37 40 43 34 37 213

증감 - - 4 -2 - - -15 -21 -22 34 37 15

[표 4-14] OO체육재단 인력 추정 비교표

◦ 아울러, 조직의 전문화와 효율화 차원에서 체육시설 관리 전문기관에 대

한 설립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

‐ 사업부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별도로 관

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추가 검토

‐ 검토 결과, 시설관리 업무가 체육시설을 별도로 하는 시설관리 전문기

관을 만들 정도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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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체육시설과 그 외 공공시설(주차장, 캠핑장 등)의 차이와 체육

시설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육시설 관리 전문기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Ÿ 체육시설 관리 전문기관 설립으로 다른 공공시설 관리기관이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 관리 

전문기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Ÿ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기관을 두 개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수의 시설직이 다수의 시설을 관리함

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 조직에서 여러 체육시

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화 관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

Ÿ 현재도 OO구서비스공단 시설직은 동시에 여러 체육시설을 관리하

고 있어 한 조직에서 여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화 관점

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

3_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1)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 개선방향 

◦ 기존의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사사례의 조직 

형태, 업무 기능 등을 참고하여 조직구성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조직 및 인력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이 있으나, 대부분 사례

분석 결과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적정 조직 및 인력계획을 도출

Ÿ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 출연기관은 유사 기능을 수행

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제시하

고 있어,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O시 복지재단 사례와 OO구 경제진흥재단의 경우 회귀분석과 직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력을 산정

◦ 조직 및 인력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다양한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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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한 조직구조(설계)가 조직의 미션, 비전, 목표 등 ‘전략적 성과관리 체

계’하에서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검토 필요

‐ 조직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 구조, 사업부제 구조, 매트릭

스 구조, 네트워크 구조, 팀제 구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앞서 살펴본 조직구조 형태별 특징(장･단점)을 참고하여 왜 해당 구조

로 설계하였는지에 대해 검토 필요

‐ 인력 활용 차원에서 관련 직무/직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진

단할 필요

◦ 인력 활용계획의 경우 비용 관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차원에서 ‘채용/공고→선발/배치→교육/훈련→

승진/보상’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참고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장, 이사회, 감사 등 조직의 리더와 다른 직급들의 차별성

을 고려할 필요

◦ 또한 해당 조직의 성숙도(계획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 조직구조 형태 및 

인력계획에도 변화가 필요

‐ 시간 흐름에 따라 단순히 조직 및 인력이 증가한다는 가정보다는 어떠

한 부분에서 효율화(예: 인력의 전문성 축적, 사업의 다각화 또는 아웃

소싱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등)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필요

◦ 사례분석의 경우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선정의 배경 및 기준을 연

역적(거시적)으로 제시 필요

‐ 사례선정 시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사한 사례(ex, 인구수, 인구특성, 도

시화 수준 등), 서비스 특성 또는 대상, 사업방식 등의 유사성을 토대로 

선정할 필요

2)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방안

◦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는 조직구조 검토와 인력 활용계획 검토로 구분하여 진행

◦ 조직구조(설계) 검토는 ① 조직 설립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② 조직구조의 

적절성 검토, ③ 세부 조직구조 검토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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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획한 조직구조(설계)가 조직의 미션, 비전, 목표 등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하에서 합리적으로 기획(계획)되었는지 검토 

② 조직의 목표와 핵심 기능의 복잡성, 공식성 등의 기준에 따라 ‘팀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기능 구조’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 조직구조는 기능 구조, 사업부제 구조, 매트릭스 구조, 네트워크 구조, 

팀제 구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대다수 출연기관이 사용(가정)하고 있는 ‘팀제 구조’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 사업의 독립성(자주성) 확보 여부, 규모의 경제(조직의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창출 여부에 따라 ‘사업부제 구조’, ‘기능 구조’ 순으로 검토 

③ 조직구조 형태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세부 조직구조가 적절히 계획되었

는지 검토

◦ 인력 활용계획의 적정 인력 규모 산출을 위해 자료의 수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연역모형과 귀납모형 등의 방법을 선택

‐ 기존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에서는 직무분석, 유사조직과의 비교

(사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

‐ ‘직무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분석범위 설정, ② 직무의 역할 및 

업무 자료 수집, ③ 직급-직무 매칭, ④ 필요 인력 및 적정 인건비 도출

의 단계로 진행

Ÿ 시간적 범위 등 분석범위를 설정하고, 직무 내용, 특성, 난이도, 소

요시간 등 담당 직무의 역할 및 업무 자료를 수집하고, 각 직급과 

직무를 매칭하여, 인력 규모 및 적정 비용(인건비)을 도출

‐ ‘유사조직과의 비교(사례조사)’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유사조직 기준 

설정, ② 시간 범위 설정, ③ 자료 수집, ④ 조직 및 인력 특성 도출, ⑤ 

해당 조직 평가의 단계로 진행

① 지리적 유사성(광역･기초자치단체 여부, 지리적 인접성, 인구사회경

제학적 특성 등), 서비스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조직 기준을 

설정

② 사례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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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분석을 위한 귀납적 자료 수집(조사) 

④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 및 인력적 특성 도출 

⑤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 평가(벤치마킹, 현 상태의 

보완/수정을 위한 제안 등)

Ÿ 기존 관련 조직과의 차별성 및 기존 조직 활용 방안(민간조직 아웃

소싱 등) 등을 검토

Ÿ 유사 기관의 정량적 데이터와 더불어 유사 기관의 기관장, 조직 및 

인력계획 담당 부서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

고 있는 관리 체계나 프로세스를 검토

◦ 조직 및 인력계획(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단계별 계획(안)에 대해서

도 검토 

‐ 조직이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는 경우 각 시기의 조직 및 인력계획

을 구분하여 검토

‐ 유사 기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변화에 따른 사

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 

‐ 조직 확대가 계획된 경우 조직 확대의 필요성, 확대 업무의 적절성, 적

절한 인력 충원 수준 등을 검토 

‐ 하위직급만 충원할 경우, 상위직급이 늘어난 하위직급을 모두 다 관리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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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용효과분석 방안

1_비용효과분석 방법론 검토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비용효과분석은 출연기관 설립안(원안)

이 대안과 비교했을 때 최적의 방안인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는 비용편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

고 사업 추진 여부보다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관 설립의 당위

성을 뒷받침하는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Ÿ 사업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나 화폐 가치화가 불가능하고, 원안 

외에 문제/이슈를 해결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최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Ÿ 원안과 대안들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최적 방안을 도출

◦ 현재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에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타당성검토 사례의 비교 방법도 비용효과

분석의 개념으로 보기 어려움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구성이 필요

Ÿ 신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아닌 문제/이슈 해결이 필요

하다는 전제하에 신규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이 필요

Ÿ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안은 근본적인 문제/이슈를 해결하

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없음

Ÿ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한계(문제/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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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반영되어야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음

Ÿ 따라서 현실적으로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주체 

측면의 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비교 방법도 개선이 

필요함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비용효과분석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의 수행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비용효과분석의 수행 절차, 수행 단계별 세부 분석방안, 적용 기준 등

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

◦ 본 절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의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비용효과분

석 검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1) 비용효과분석 정의 및 필요성

(1) 비용효과분석의 정의

◦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

‐ 비용효과분석에서는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되, 그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

지 않고 결과물 그 자체를 분석에 활용(노화준, 2005)

Ÿ 비용효과분석에서 편익에 대한 가치측정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측정할 때는 화폐단위가 아닌 물리적 단위

(physical unit)를 사용(김동건, 2008)

◦ 비용효과분석의 세부적인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 분석대상으로부

터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Quade(1967)는 광의의 비용효과분석과 협의의 비용효과분석을 구분

하여 정의

Ÿ (광의의 비용효과분석) 의사결정자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종

류의 분석적 연구를 의미

Ÿ (협의의 비용효과분석)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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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의 비용들과 그들의 효과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의미

‐ Levin(1995)은 의사결정 대안의 비용과 결과물을 체계적인 절차를 거

쳐 함께 고려하는 것을 비용효과분석으로 정의

Ÿ 고려할 수 있는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확인하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결과를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

‐ European Commission(2006)은 비용효과분석을 프로그램의 이행비

용(implementation cost)과 의도된 결과 또는 영향의 측면에서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이라 정의

Ÿ 같은 비용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또는 같은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해답 도출 가능

◦ 비용효과분석은 여러 대안의 비용을 측정하고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매우 유사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결과물이 화폐

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대상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차이가 있음

‐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간의 차이는 분석대상 사업의 효과를 계

량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발생

Ÿ 비용과 편익 항목들이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거나, 정량적으로 측정

되지 못한다면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기 어려움

‐ Cellini and Kee(2010)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비용을 주요 결과나 

편익과 결부하는 기법을 비용효과분석으로 정의하였으며, 비용편익분

석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편익의 금전가치를 비용과 비교

하는 방법론으로 정의

Ÿ 두 방법론 모두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

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제시

Ÿ 다만, Cellini and Kee(2010)는 효과의 화폐가치를 편익으로 정의

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효과와 편익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

고 편익의 화폐가치를 별도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비용효과분석에서 다루는 “효과”는 다양한 정책효과 중에서 “가치화 

불능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시장재 효과(market good effect): 가치화가 가능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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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화 불능효과(incommensurable effect): 계량화는 가능하나 가치

화가 불가능한 효과

‐ 계량화 불능효과(intangible effect): 가치화와 계량화가 모두 불가능

한 효과

(2) 비용효과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 비용효과분석은 국방 분야에서 개발되었으며,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음

‐ 1950년대 미국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는 고비용 무

기체계와 관련하여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효과분

석을 개발‧활용(Hitch and McKean, 1960) 

‐ 이후 1960년대 미국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가 기획예산제도(PPBS;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를 시행하면서 비용효과분석

을 본격적으로 활용(노화준, 2005) 

◦ 비용효과분석의 필요성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인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음

‐ 비용편익분석은 정부 정책이나 공공사업이 사람의 생명, 사회적 안전,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편익을 증진시켰는가를 정확

하게 측정해 낼 수 있다는 가치 추정(valuing)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사람의 생명 연장, 사회적 안전수준의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화폐단위의 가치 추정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

서도 방법론 및 신뢰성에 대한 이견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

◦ 이처럼 공공사업의 금전적 편익을 직접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업

의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비용효과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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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효과분석의 수행 조건

◦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 비교 대상이 되는 대안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목표(효과)를 가

지고 있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함

Ÿ 서로 다른 성격의 목표를 가진 사업들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적용

할 수는 없음

Ÿ 단일 대안에 대해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존재해야 상대적 비교 수행이 가능

‐ 비교 대상이 되는 대안들의 효과는 각각 물리적 단위로 동일한 잣대에

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함

Ÿ 만약 사업의 효과를 물리적 단위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

적 목표가 동일한 수준에 도달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각 대안의 

비용을 추정하여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등 제한

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음

‐ 대안 간의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효과에 대한 하나의 공통적인 척도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함

Ÿ 여러 가지 유형의 효과가 복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2)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및 절차

◦ 비용효과분석은 대상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기본 개념만 설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방법론은 분석

대상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분석 틀과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

(1)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비용효과분석은 대안 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는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고정효과접근법과 고정비용접근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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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효과접근법(fixed effect approach)은 고정된(알려진) 목표(효과)

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고정비용접근법(fixed cost approach)은 주어진 예산(비용) 제약 내

에서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비용이나 효과 중 하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비용효과비율(CER; cost- 

effectiveness ratio)을 활용하여 비용과 효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의사결

정에 필요한 정보 도출 가능

‐ 대상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평균 비용효과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Ÿ 대안마다 평균 비용효과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장 효율

적인 대안부터 순서를 매긴 후 의사결정에 참고

Ÿ 비용효과비율은 대안 선택 상황에 따라 평균 비용효과비율과 증분 

비용효과비율로 구분(Commonwealth of Australia, 2006; Gift 

and Marrazzo, 2007) 

Ÿ 김동건(2008)에서는 상호배타적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단순 평균적 개념의 비용효과비율이 아니라 한계적(marginal)8) 개

념의 비용효과비율이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

‐ 비용효과비율은 앞서 제시한 고정효과접근법과 고정비용접근법의 개념

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Ÿ 비용효과비율로 효과 1단위당 비용(프로그램의 비용 / 프로그램의 

효과)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접근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

으며, 비용효과비율로 비용 1단위당 효과(프로그램의 효과 / 프로

그램의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용접근법의 개념을 적용

할 수 있음

8) 한계적 비용효과비율은 연속되는 사업 간의 효과 변화분 대비 비용 변화분의 비율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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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비용효과비율 증분 비용효과비율

효과 1단위당
비용을 비교
(고정효과)

평균 CER = 효과
비용

 = 


증분 CER = 효과차이
비용차이

 = ∆∆
비용 1단위당
효과를 비교
(고정비용)

평균 CER = 비용
효과

 =  증분 CER = 비용차이
효과차이

 = ∆∆

[표 5-1] 비용효과비율의 개념과 산식

◦ 비용효과분석의 의사결정 기준은 대안 간의 관계와 선택 방식 등 상

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요구됨(김동건, 2008; Phillips, 2009) 

‐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증분 또는 한계 비용효과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독립적인(independent) 여러 대안 중에서 다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

우, 예산제약의 여부에 따라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Ÿ 예산제약이 없다면 개별 사업의 비용효과비율을 나열한 후, 정책결

정자의 지불의사금액을 기준으로 선택

Ÿ 예산제약이 있다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자의 지불의

사금액 기준을 만족하면서 비용효과비율(효과 1단위당 비용)이 가

장 낮은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접근방법으로 목표수준분석의 접근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목표수준분석 방법은 하나의 대안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성과수준

들을 비교하는 접근법으로 목표 수준의 10%, 20% 등 수준별 목표달성

을 위한 단위당 소요비용을 계산하는 분석법임

(2) 비용효과분석 수행 절차

◦ 비용효과분석 수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로 제시

‐ 노화준(2005)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8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

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되 3단계와 5단계에서 

비용효과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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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 각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의 추정’ 단계에서는 산출물인 효과에 

대한 가치 추정이 화폐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편익과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Ÿ 비용효과분석 대상 정책이나 대상 사업의 효과는 화폐단위로 전환

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

Ÿ 그러므로 ‘5. 사업효과성 측정방법의 구체화 단계’는 대상 사업 효

과에 대한 가치 추정방법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안들의 비교를 위한 효과성 측정방법으로 비용효과비율을 사용함

‐ 이와 달리 Levin(1995)에서는 3단계, 김영휘 외(2003)에서는 4단계, 

Gift and Marrazzo(2007)에서는 5단계로 제시함

구분 노화준(2005)
Gift and 

Marrazzo(2007)
김영휘 외(2003) Levin(1995)

1
실현가능하고 상호배타적인 

비교대안의 식별
사전적 고려사항

시스템의 목표 또는 
목적 정의

-

2 사업수명의 결정 비용의 측정

시스템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기준 설정

효과의 평가

3
각 대안들의 편익(효과)과 

비용의 추정 결과물의 측정 비용의 추정

4 사용될 할인율의 구체화

5
사업효과성 측정방법의 

구체화
비용효과 계산

고정비용접근법과 
고정효과접근법의 선택

비용효과 
판단

6
선정된 효과성 측정방법에 

의한 대안의 비교

의사결정 수행
7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8 적정대안의 선택 -

[표 5-2] 비용효과분석 수행절차의 비교

◦ Cellini and Kee(2010)와 Boardman et al.(2006)의 연구에서 비용효

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절차를 가장 세분화된 

10단계로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부절차별 분석방안을 검토함

‐ [1단계]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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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중 어느 것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

기 위해 분석의 목적을 설정

Ÿ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대상 사업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 대상 사업을 비교하는 것인지를 확인

Ÿ 대상 사업의 목적이 다수인지, 아니면 단일 목적인지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

Ÿ 대안들이 비교될 수 있는 기준선(baseline)을 설정

‐ [2단계] 누구의 비용과 편익(효과)을 포함해야 할지 결정

Ÿ 정부 정책과 대상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누구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효과)을 계산하는지 결정하는 일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예를 들어 Gold et al.(1996)은 비용효과분석이 사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3단계] 비용과 편익(효과)을 파악하고 분류

Ÿ 대상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효과) 항목은 최대한 상

세히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Ÿ 다만, 최종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비용과 편익(효과) 

항목은 분석 과정에서 생략 가능

‐ [4단계] 대상 사업 수명기간 동안의 비용과 편익(효과)을 추정

Ÿ 분석의 시간적 범위(time frame)과 시간 흐름에 따른 비용과 편익

의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항목별 비용과 편익을 추정

‐ [5단계]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

Ÿ 모든 비용 정보를 파악하고 수명기간 동안의 변화를 검토한 후, 각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

‐ [6단계] 편익(효과)을 효과성 단위로 정량화

Ÿ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 척도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척도

가 대상 사업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Ÿ 효과성 척도를 선정한 후 대상 사업의 편익을 효과성 단위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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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 상황에서 대상 사업에 의해 추가되는 영

향만을 계산에 반영

‐ [7단계] 현재가치로 할인

Ÿ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은 돈에 대한 시간

적 선호(time preference)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야 함 

Ÿ 미래에 발생하는 결과물 역시 비용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할인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Gift and Marrazzo, 2007)도 일부 있지

만, 화폐단위가 아닌 효과성 단위에 대해 할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 [8단계] 비용효과비율을 계산

Ÿ 비용의 현재가치와 효과성 단위를 결합하여 비용효과비율을 계산

Ÿ 대안 간 비교를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비율만으로 

규모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Ÿ 따라서 비용효과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비교할 때 가장 

유용

‐ [9단계] 민감도 분석 수행

Ÿ 민감도 분석은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거나, 비

용효과분석 결과가 어떤 데이터 요인에 따라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

‐ [10단계] 적절한 영역에 권고

Ÿ 비용효과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

Ÿ 비용효과분석이 모든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가정과 민

감도 분석이 더해지면 대상 사업 평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기법

으로 활용 가능



122

05

비
용
효
과
분
석
 방
안

3) 분야별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1) 연구개발 분야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화폐가

치로 계량화된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편익추정의 의미가 없는 경우 

비용효과분석 등의 대체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는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계량화 가능 여부, 화폐가치 전환 가능 여부, 비

교대안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경제성분석 방법론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시

Ÿ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고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Ÿ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으나 화폐 가치화가 불가능하고 비교

대안이 존재할 때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Ÿ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

과 불확실성도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은 비용효과

분석(E/C)을 기본적인 경제성분석 방법론으로 채택

Ÿ 사업효과의 계량화는 가능하지만 화폐가치 전환이 불가능하고 비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효과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를 정책

적 타당성분석 항목의 사업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

계량화 여부 화폐가치 전환 여부 비교대안 여부 경제성분석 방안

가능

가능
존재 비용편익분석(경제적 타당성)

부재 비용편익분석(경제적 타당성)

불가능
존재 비용효과분석(경제적 타당성)

부재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정책적 타당성)

불가능 -
존재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정책적 타당성)
부재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KISTEP, 2020)

[표 5-3] 효과 특성에 따른 경제성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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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권(2017)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분석 수행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

‐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때는 계량화, 화폐가치 등의 기준 이외에 이슈/

문제점의 해결, 사업목적/목표의 달성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달성 

목표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오용을 방지해야 함

Ÿ 기초･원천연구, 피해비용 저감편익, 생산비용 저감편익 등에 비용

효과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Ÿ 기초･원천연구는 대표적인 성과인 논문･특허에 대한 객관적인 편익 

추정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지식 특성상 활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장수요로부터 계량화된 편익을 도출하기 어려워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이 적합

Ÿ 피해비용(생산비용) 저감편익은 성과물로 기대되는 발병률 감소, 조기 

사망연수 개선, 생태계 피해규모 감소, 생산비용 저감 등이 화폐 가

치화가 어려울 경우 비용효과분석이 적합

연구개발 편익 연구개발사업 유형

구분 편익 항목 기초･원천연구 응용･개발연구
인프라구축

(시스템, 시설 등)

가치
창출

소비자 중심 편익

O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지식)

- -

생산자 중심 편익 - -

비용
저감

생산비용저감 편익
△

(공공재)
△

(공공재)

피해비용저감 편익 O O

[표 5-4]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 유형

‐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선(baseline)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

준선은 대상사업의 시행될 경우(Do something)와 대상사업(Do 

nothing)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함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교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근본

적인 원인 파악 및 전제 사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세제혜

택, 보조금 지원 등의 비R&D　대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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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나타내

는 비용효과비율을 사용하여 나타냄

Ÿ 만약 비교 가능한 대안들이 상호배타적일 경우 증분 효과비율을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일반적으로 R&D 사업의 대안들은 독립적인 

관계라고 가정해도 무방하여 연구개발사업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평

균 비용효과비율을 사용하여 결과를 나타내도록 함

◦ 김정권(2017)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수행절차를 6단

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

‐ [1단계] 사업 작동논리 이해 및 편익/효과 정의

Ÿ 사업이 작동되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

제적 효과를 정의

Ÿ 사업이 해결해야 할 이슈 및 문제점, 사업의 목표, 기대효과, 수혜

자 등 사업 추진배경과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을 수행

‐ [2단계] 경제성분석 방법론 선택

Ÿ 정의된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계량화 가능 여부, 화폐가치 전

환 가능 여부, 비교대안 존재 여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경제성분석 기법을 선택

‐ [3단계] 비교대상 대안 도출

Ÿ 경제성분석을 위한 기법이 비용효과분석으로 채택될 경우 조사 대

상사업을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들을 

도출

Ÿ 비교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선에 대한 고려, 비교대안 도출

범위나 전제조건에 대한 파악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비용효과분석은 Do nothing 대안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안 간

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Do something)

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Do nothing)를 비교하여 선택에 따른 의사결

정 왜곡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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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효과 및 비용 범위 설정

Ÿ 대안별 비교와 효과측정을 위한 설계단계로 분석 대상사업과 비교

대안들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대안의 비교방법 등 결정

Ÿ 시간 흐름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측정해야 

할 주요효과는 무엇이며 측정방법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총비용

의 범위는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지, 고정효과접근법과 고정비용접

근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등을 설정

‐ [5단계] 대안별 효과/비용 추정

Ÿ 설정된 비용과 효과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및 대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과 효과를 추정하는 단계로 비용, 효과의 산정, 현

재가치화 등을 포함

Ÿ 비용효과분석은 화폐가치라는 동일한 단위로 측정되지 않으므로 추

정되는 효과의 종류에 따라 대안 간의 우열이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목표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목표를 대표하는 단일한 효과를 도출

Ÿ 비용은 화폐에 대한 시간적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통해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변환하나 효과는 효과성 단위에 할인이

라는 개념의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확인된 사례가 없음

‐ [6단계]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 및 최종결론 도출

Ÿ 대상사업 및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의 추정결과들을 비교･분석하

여 최적의 대안을 판단하고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Ÿ 비용, 산출효과, 할인율 및 프로그램 수명 등에 대하여 추정상의 오

류와 관련된 민감도 분석을 수행

(2) 보건/복지 분야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신약이나 예방사업 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효과분

석(비용효용분석)을 사용하고 있음

‐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측정의 단위가 같은 여러 개의 신약, 예방사업 등

을 비교할 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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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망자 감소, 질병 경과 단축 등의 자연적인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

에 이해하기 쉬우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

‐ 효과측정 단위를 질보정생존연수(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나 장애보정생존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와 같은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결과를 모두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 있음

구분 비용 측정 단위 효과 측정 단위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화폐단위
(monetary unit)

생존연수, 사망자 감소 등의 
자연 단위(natural unit)

비용효용분석
cost-utility analysis

화폐단위
(monetary unit)

QALY, DALY 등의 
건강 수명(healthy years)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화폐단위
(monetary unit)

화폐단위
(monetary unit)

자료: 천병철, 2008, p.20

[표 5-5]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용과 효과의 측정 단위

[그림 5-1] 보건경제학에서 프로그램의 비용과 성과에 대한 개념

자료: 김철민, 2009, p.579

◦ 김철민(2009)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 요소를 구분하면 비용효

과분석의 대상이 되는 “효과”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사업의 성과(outcomes, value in health)는 경제적 성과, 

임상적 성과, 심리사회적 성과 등을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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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제적 성과: 입원발생률, 입원일, 방문회수, 생산성 등

Ÿ 임상적 성과: 이환율, 사망률, 질명 발견율, 예방률, 혈당강하 등

Ÿ 경제적 성과: 삶의 질 평가, 효용치, 질보정수명 등

‐ 효과는 자연 단위로 측정된 건강증진 효과를 의미하며, 효용은 QALY

로 측정된 건강증진 효과를 의미

‐ 편익은 건강증진 성과의 화폐단위를 말하며, 측정은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로 조사 가능하다고 명시

◦ Phillips(2009)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

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는 기준을 제시

‐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대안들이 완전하게 독립

적인지 또는 상호배타적인지 확실하게 규명해야 함

Ÿ 독립적인 관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른 대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의미이고, 배타적인 관계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다른 

대안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

◦ Garrison et al.(2011)은 홍역 백신 개발을 위한 R&D 포트폴리오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

‐ 이를 위해 (1) 잠재적 대안 식별(홍역 백신 기술), (2) 효과 추정(홍역 

백신 기술이 6개 저소득 국가의 사망률과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홍역 전파 모델 개발), (3) 비용 추정(6개 국가의 통합 비

용 추정), (4) 잠재적 대안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4단계 절차를 

거침

‐ 효과(건강적 성과)를 측정할 때는 백신이 있을 때(with)와 없을 때

(without)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

(3) 국방 분야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국방 분야의 경우 무기체계 획득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금전적 가

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용편익분석보다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고 있음

(김정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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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획득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인 전쟁발발 가능성 저감, 재

산 및 인명피해 저감, 무기체계 확보에 의한 피해 절감 등을 화폐 가치

화하는 데 한계 존재

◦ 박태수 외(2001)는 국방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수행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분석 대상 장비의 비용-효과 곡선을 알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

과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실제로 비용-효과 곡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효과고정법(고

정효과접근법), 비용고정법(고정비용접근법), 비용효과비율법을 사용하

게 됨

‐ 효과분석을 위해 효과구조 설계, 가중치 산정, 효과요소 평가, 요소변

환(정규화), 효과종합의 5단계 절차를 제시

Ÿ 효과구조 설계단계에서는 효과도(MOE; measure of 

effectiveness, )를 정의하고 나무(tree) 형태의 효과구조를 설계

Ÿ 국방투자사업의 비용효과분석에서 사용하는 협의의 효과 항목으로

는 전투운용효과, 무기체계 운용효과 등이 있음

Ÿ 국방투자사업의 비용효과분석에서 사용하는 광의의 효과 항목으로

는 협의의 직접 효과에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간접효과를 

고려한 종합효과로 정의

Ÿ 특히 효과구조를 설계할 때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까지 효과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분류는 중요도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Ÿ 이질적인 효과요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지양하며 요소 간의 비중이 

비슷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양한 효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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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국방투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절차

자료: 박태수 외, 2001, p.84.

(4) 교육 분야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 교육 분야의 비용효과분석 방법론은, Levin(1995)이 효과의 평가, 비용의 

추정, 비용효과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제시

◦ 우선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은 요소 식별, 요소별 가치와 총비용의 결정,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비용 분석, 세 단계를 거쳐 추정

‐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은 대안에 요구되는 각 요소의 가치를 체계적으

로 식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Ÿ 요소 식별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요구되는지 확인

하는 것으로 모든 자원이 포함되고 그들의 비용가치를 적절하게 설

명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자료가 필요

‐ 요소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보고서, 관찰, 인

터뷰 등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각 출처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서로 비교

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각 요소의 비용이 산정되면 프로그램의 총비용을 합산하고 이를 분석

틀에 넣어 비용효과분석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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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위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의사결정의 특성

과 관계있음

‐ 대안 프로그램 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비용을 학생당 비용으

로 전환할 필요

‐ 비용효과비율은 학생당 평균 효과와 비용에 기초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 한계 비용과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음

◦ 교육 분야의 효과는 문제 정의, 효과성 측정 방안 검토, 대안 프로그램 설

정, 프로그램별 효과의 측정 단계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인 비용효과분석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문제와 효과의 평가 기준을 설정한 후 대안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대안의 탐색은 넓은 범위에서 최대한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함

‐ 대안별 효과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가치평가기법9)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 목표 효과 지표

프로그램 수료
(program completio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의 수

중퇴자 감소
(reducing dropouts)

잠정적 중퇴자인 졸업생 수

졸업생 취업
(employment of graduates)

적절한 직업을 구한 졸업생 수

학생의 학습능력
(student learning)

적절한 시험 도구를 활용한 시험 성적

학생의 만족도
(student satisfaction)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평가

신체적 능력
(physical performance)

학생의 체력이나 신체적 능력 평가

대학 취업 지도
(college placement)

취업 지도를 받은 학생의 수

자료: Levin, 1995, 수정하여 재정리

[표 5-6] 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효과 지표 사례

9) Cook and Campbell(1979), Rossi and Freeman(198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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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1) 연구개발 분야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 2011년* 이후부터 최근 발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서에서 비용효과분석이 적용된 대상사업은 22개인 것으로 확인함

‐ KISTEP은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개발사업」(기상청, 2012 상반

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다부처, 2020 2차)을 제

외한 20개 사업의 보고서를 공개

‐ 고정효과접근법, 비용효과비율접근법 사례를 하나씩 분석함

            * 2011년은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판)가 발간된 시점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방법론이 적용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음

부처명 사업명 예타 신청구분

1 과기부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2021-4차

2 과기부 뇌과학 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2021-3차

3 산업부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2021-3차

4 산업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3차

5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2020-2차

6 산업부 차세대 AC/DC Hybrid 배전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2020-2차

7 환경부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 2020-1차

8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2020-1차

9 과기부 LIFE 뇌과학 사업 2020-1차

10 다부처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2019-4차

11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2019-2차

12 과기부 뇌연구 고도화 사업 2018-4차

13 산업부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2016(상)

14 해수부 제2쇄빙 연구선 건조사업 2015(하)

15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2014(하)

16 산업부 Multi-Terminal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사업 2014(상)

17 미래부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선진화 사업 2014(상)

18 미래부 창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2013(상)

19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2012(상)

20 교과부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 2011(상)

[표 5-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효과분석 적용 사업 목록



132

05

비
용
효
과
분
석
 방
안

(1)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2019-2차)

총 사업비
2,722억 원

(국고 : 2,722억 원)
사업기간

2021-2025

(5년, 2단계)

추진
주체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지자체･기관 극지연구소 /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

최종
목표

∙ 우리나라의 극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쇄빙능력 및 안전･환경조건이 개선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 (사업목적) 극지과학력 강화, 기후변화 관측, 수산자원 연구 등 이슈 해결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해역인 중앙 북극해 공해에서의 연구･관측 수행 및 연구 활동 기간 확대(하계 → 

춘하추계)

주요 
내용

∙ 1단계 : 사전 건조설계(50억 원)

∙ 2단계 : 건조(2,672억 원)

<선박 건조 사양>

구분 적용사양

선속 경제속력 13노트, 최대속력 17노트

쇄빙능력 1,5m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 속력으로 연속 쇄빙

극지등급 PC3(다년생 빙을 포함한 2년생 빙 조건에서의 연중 운항)

내한성능 Winterization E2(-45℃)

동적위치제어
DPS2(어떤 능동구성품 또는 단일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음)

항속거리 20,000해리

운항지속시간 75일

주추진장치 독립된 전기모터 방식 전방위 추진기 약 7.5MW급 2기

주동력장치 디젤 추진기관(6MW급 2기, 4MW급 2기) 4기, 20MW

승선인원 100명(승조원 34명, 연구원 66명)

화물적재 26TEU(최대 52TEU)

보급유 최대 1,000m3(운항유 탱크 혼용 적재)

기중장비 대형(35톤급) 및 중형(15톤) 적용

헬기 카모프 Ka-27급 운용 가능한 격납고 및 설비

연구시설 문풀(4mx3.2m)적용, 모둘형 연구장비 적용

기대
효과

∙ (극지과학력 증진) 아라온호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확대, 산･학･연 및 기초과학 

신진 연구자에 극지경험 확대, 미지해역 탐사 도전 등 극지연구 및 국가 기초과학력 제고

∙ (기후변화 연구) 현재 기상청과 공유하는 북극관측 자료가 기상예측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북극관측자료 제공을 통한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정확도 제고

∙ (해양환경 연구) 북태평양-북극일부해역에 기구축한 통합관측망을 북위 75도 이상의 

미답결빙해역으로 확대

∙ (과학영토 확장 기여) 남극 내륙의 제3남극과학기지 및 제2북극과학기지 건설 시 보급 투입 

가능

[표 5-8]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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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기초연구조사 지원을 위해 공공연구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시장수요를 추정하기 어렵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선호접근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 원안과 유사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여 비용효과분석 

접근법은 적절하다고 판단

◦ 대안으로 기존 아라온호 개조와 남극기지 보급 지원 방안의 조합을 도출

‐ 남극기지 보급 지원은 항공기 및 쇄빙선/내빙선의 임차, 해상 헬기 보

급 등의 다양한 보급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보급선

으로서의 아라온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에만 이루어지도록 함

‐ 아라온호는 연구선 본연의 연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보

급 수단 확보 시 아라온호의 항차 설계의 효율화 및 추가적인 북극연구

항해 일수 확보가 가능

‐ 대안 비교방법으로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신규 쇄빙연구

선 건조의 궁극적인 효과인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

과로 정의하고, 효과 달성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원안과 대안을 비교･
분석

Ÿ 주관부처에서 정성적 고정효과로 제시한 기후변화, 수산자원, 기초

과학력, 조선산업 관련 효과는 대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해당 사

업의 기여도가 불분명하여 고정효과 대상에서 제외

◦ 원안의 비용은 2,286.73억 원으로 추정된 반면, 대안의 총비용은 내한성

능 개선 비용(41.2억 원), 연구장비 개선 비용(108.9억 원), 남극기지 보

급 지원비용(16.9억 원/년)으로 추정

◦ 비용효과분석 결과, 신규 쇄빙연구선 1식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안) 대비 

대안의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사업계획(안)의 경제성 타당성은 낮은 것으

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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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연구 고도화 사업」

총 사업비
9,182억 원

(국고 : 9,182억 원)
사업기간

2020-2034

(15년)

추진주체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기관 한국연구재단

최종목표

∙ 국제적 우수연구 저변확대를 통한 뇌연구분야 기초역량 강화

 - 동 사업의 목표는 JCR IF5 이상의 저널에 주기적으로 연구성과를 출판하는 PI급 

연구자를 ‘국제적 우수연구자층’으로 정의하고 이 연구자층의 국내 저변을 가시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

∙ 5개 미들업 주제 중심 자율경쟁형 연구프로그램 : 뇌연구의 핵심 주제로 분류한 5대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 또는 소집단의 자율경쟁을 독려하는 프로그램

 - 뇌발달 기전 이해 및 조절 연구

 - 뇌세포 구조/기능 이해 및 조절 연구

 - 인지 및 행동의 기전 이해 및 조절 연구

 - 뇌노화 기전 이해 및 조절 연구

 - 뇌과학방법론 연구

∙ 2개 전략육성 연구프로그램 : 뇌연구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팀을 선발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 (1차년도) 인간 뇌인지 기전 연구, 계산신경과학 연구

 - 2차년도부터는 매년 2개의 신규 전략육성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하여 지원

세부 내용
총사업비
(억 원)

국고
(억 원)

미들업 주제 분야 주제 중심 자율경쟁형 프로그램 8,460 8.460

전략육성 분야 전략적 육성 주제 중심 프로그램 550 550

운영비 과제 운영비 172 172

합계 9,182 9,18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뇌과학 연구의 다양성에 기반한 연구자 중심 프로그램 확대

 - 뇌과학 연구의 질적수준 향상 및 우수연구자 확대

 - 뇌의 작동원리의 근본적 이해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뇌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노동력 손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 뇌연구 강화를 통해 글로벌 태동기 시장선점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표 5-9] 뇌연구 고도화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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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은 기초연구의 특성상 활용용도(제품,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시장을 확정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시장수요로부터 편익을 계량화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요 추정과 가격추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기초연구 특성상 시장수요 추정이 불가능하고 대리시장이 존재하지 않

으며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Ÿ 진술선호접근법도 설문 대상인 일반 국민과 목적 및 산출물 측면에

서 괴리가 있어 적절한 설문지 구성이 어려워 적용하기 힘듦

Ÿ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지식이나 성

과를 의미하는 과학기술적 편익은 가치를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 중복성 분석의 대상인 기존 유사 연구개발사업10)을 대안

으로 도출

‐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대상에서의 비교

를 위한 대안이 대체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대안 도출의 한

계가 존재

◦ 대안 비교방법으로는 비용효과비율을 사용하였는데, 논문 성과목표를 측

정 대상 효과로 설정하고, 연구비 투입 대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연구성

과,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성과 및 유사 사업에서의 성과와 비교

‐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한 검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

Ÿ SCI논문 지표로 논문 건수, IF 및 mrnIF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하고, 

연구비 10억 원당 성과의 효율성을 사업계획(안)과 대안을 비교･분석

◦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

‐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건수

‐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의 IF

‐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의 mrnIF

10) 유사연구개발사업으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이공학개인기초연구(뇌과학 분야)”, “개인기초연구(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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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비 10억 원당 SCI논문(건)

대상 사업 1.44

국가R&D 전체 1.90

국가R&D, 기초연구 5.52

과기정통부R&D 전체 2.77

과기정통부R&D, 기초연구 5.37

뇌과학 
분야 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 3.55

이공학개인기초연구(교육부), 뇌과학 분야 10.81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뇌과학 분야 8.22

*NTIS 성과 기준으로 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표 5-10]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건수

구분

연평균(2013~2017) 효율성
(10억 원당 

IF합계)IF합계
정부연구비 

(억 원)

대상 사업
462건(IF=6,308), 863건(IF=2.5)

338.1 612.1 5.5

뇌과학원천기술개발 331.9 243.4 13.6

이공학개인기초연구, 뇌과학 분야(교육부) 111.4 33.8 32.9

개인기초연구, 뇌과학 분야(과기정통부) 289.0 96.6 29.9

*NTIS 성과 기준으로 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표 5-11]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의 IF

구분
연평균(2013~2017) 효율성

(10억 원당 IF 
합계)

IF
합계

정부연구비 
(억 원)

대상 사업
462건(mrnIF=91.15385), 
863건(mrnIF=42.46717)

5,280.8 612.1 85.8

뇌과학원천기술개발 9627.7 372.0 258.8

이공학개인기초연구, 뇌과학 
분야(교육부)

1761.1 39.4 446.5

개인기초연구, 뇌과학 
분야(과기정통부)

6619.7 126.0 525.5

*NTIS 성과 기준으로 기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표 5-12]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의 mr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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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 결과, 원안은 대안인 유사 연구개발사업 대비 SCI논문 성과

의 효율성이 낮아 사업계획(안)의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SCI논문 성과의 효율성을 동일한 연구비 투입 시 논문 건수, IF 및 

mrnIF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사업계획(안)의 논문성과의 효율성이 타 

대안(유사 연구개발사업)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2) 보건/복지 분야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신약이나 예방사업 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효과분

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사례 2건을 검토

(1)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간 비용-효과분석 

◦ 해당 연구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간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대안은 2개를 도출하였으며, 대안 비교방안은 질보정 생존연수(QALY)당 

비용을 비교

◦ (대안 1) 회전근 개 부분 파열에서 수술적 치료

◦ (대안 2) 회전근 개 부분 파열에서 보존적 치료

◦ 대안별 비교 및 효과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정

‐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후 추적관찰 기간은 5년으로 함

‐ 각 치료 결과의 발현율과 효용치는 관련 논문을 참조하였고 비용은 저

자 병원의 재무자료를 활용

◦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5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보존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

보다 증분 비용 대 효과 비 611만 원/QALY 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됨

‐ 민감도 분석 실시 결과, 1회 수술비용이 1,555,185원 미만이거나 3개

월간의 보존적 치료비용이 1,290,135원보다 비싸면 수술적 치료가 더 

비용 효과적이었으며, 2년이 지난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전층파열로 

진행할 확률이 61% 이상인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비용 효과적으로 

나타남



138

05

비
용
효
과
분
석
 방
안

◦ 비용효과분석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2)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임상영양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 연구 

◦ 해당 연구는 당뇨병환자에 대한 심층 영양교육의 비용효과 확인

‐ 당뇨병의 경우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요법 등 환자 스스로가 지속

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함

Ÿ 대부분 의료현장에서는 일회성의 기본 영양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심층 영양교육과 기본 영양교육의 임상 및 비용효과를 비교하여 심

층 영양교육의 확대 근거를 확인

◦ 대안은 2개를 도출하였으며, 대안 비교방안은 고정효과분석법을 활용

‐ (원안) 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회의 교육만 시행하는 기본 영양교

육 실시

‐ (대안) 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영양치료지침에 따른 심층 영양

교육 실시

‐ 제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의 성인 환자 67명을 기본 영

양교육 35명과 심층 영양교육 32명으로 구분하고 조사

‐ 당뇨병 지표인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의 단위변화당 환자 1인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비교하여 분석

◦ 총비용은 영양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제공한 교육자

료의 수량과 종류를 기록하여 산정

‐ 담당 영양사의 인건비는 2007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복리후생비

와 간접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근로시간은 167시간/월을 기준으로 산정

‐ 제공한 교육자료는 개발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인쇄비만을 계산하

였고 치료에 사용된 약제비용은 교육 전과 연구종료 시점 처방에 준하

여 하루 처방량 기준으로 계산

‐ 교육을 통한 잠재 비용효과는 영양교육 비용과 약제비 사용변화량을 

합쳐서 계산하였으며 연구종료 시점에 처방된 약제가 향후 1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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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기본 영양교육 심층 영양교육

개인별 평균 교육시간(분) 67.9±9.3 96.4±12.2

제공된 교육자료(개) 1.9±0.7 2.5±0.7

소요비용(원) 26,553 37,584

교육 후 연간 1인당 약제비용 변화(원) +16,790 +730

교육 전(원) 42,340 40,515

교육 후(원) 59,130 41,245

총비용(원) 43,343 38,314

[표 5-13] 제2형 당뇨병 영양교육 방안별 총비용 산출

◦ 효과 지표로 신체 및 혈압변화, 혈청 당뇨병지표 및 지질 농도의 변화, 식

사섭취량 등을 분석

지표 기본 영양교육 심층 영양교육

체중(kg) -0.8±1.7 -1.6±2.7

BMI(kg/m2) -0.3±0.7 -0.6±1.1

체지방(%) -0.1±1.8 -0.1±3.1

혈압

최고혈압(mmHg) -1.2±1.68 -5.3±11.7

최저혈압(mmHg) -0.4±0.96 -3.4±11.1

당화혈색소 농도(%) -0.3±1.4 -0.7±0.9

공복혈당도(mg/dl) -11.3±20.6 -11.2±27.1

혈중 중성지질수(mg/dl) 13.7±89.0 -21.7±4.5.1

[표 5-14] 제2형 당뇨병 영양교육 방안별 효과

◦ 식사 2시간 후 혈당 및 공복혈당의 감소단위당 비용을 인건비와 재료비만 

고려한 경우와 약물사용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를 비교

지표 기본 영양교육 심층 영양교육

인건비와 재료비만 고려

당화혈색소 1% 저강비용(원) 88,510 53,691

공복혈당 1mg/dl 저감비용(원) 2,350 3,081

식사 2시간 후 혈당 1mg/dl 저감 비용(원) 922 1,407

약물사용 고려

당화혈색소 1% 저감비용(원) 144,343 57,747

공복혈당 1mg/dl 저감비용(원) 3,836 3,141

식사 2시간 후 혈당 1mg/dl 저감 비용(원) 1,505 1,435

[표 5-15] 제2형 당뇨병 영양교육 방안별 비용효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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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 결과, 공복혈당과 식사 2시간 후 혈당을 기준치로 하였을 때 

기본 영양교육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간 변

화를 평가하는 당화혈색소는 심층 영양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교육의 잠재효과인 약제비용을 고려하면 심층 영양교육이 모든 

지표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3) 국방 분야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사례 2건을 검토

(1) 소형 무장헬기 생존성 설계 최적화를 위한 비용 대 효과분석

◦ 해당 분석은 소형 무장헬기의 최적 생존성 설계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생

존성 설계수준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군용 항공기의 설계 목표 설정 시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설계수준

을 어느 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가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임

◦ 대안은 생존성 설계수준을 차등 적용한 4종류의 가상의 소형무장 헬기

(Baseline, Basic, Intermediate, Advanced)로 설정하였으며, 대안 비

교 방안은 비용효과비율을 사용함

‐ 생존성에 영향을 주는 피격성, 취약성, 가용성, 공격성의 4대 요소 기

반 영향인자를 도출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모수추정법으로 비용을 산출

하여 가상의 소형무장헬기에 대한 종류별 효과와 비용을 분석

◦ 생존성 효과는 품질기능전개(QFD), 계층화 분석기법(AHP), M&S 등을 

통해 추정하고 Baseline 헬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을 도출

‐ 품질기능전개(QFD): 시나리오별 적 위협의 상대적 위험도로 생존성 영향 

인자별 중요도를 산출하고 생존성 설계수준별 항공기의 효과를 평가

‐ 계층화분석기법(AHP): 22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실

시하여 4개 기종별 평가를 수행

‐ M&S: 무기체계 및 전장상황을 모델링한 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하

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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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방안 Baseline Basic Intermediate Advanced

QFD 1 1.522 2.774 3.438

AHP 1 1.359 2.066 2.644

M&S 1 1.447 2.045 2.206

[표 5-16] 소형무장헬기의 설계수준별 생존성 효과 추정 결과

◦ 총비용은 임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형무장헬기의 기종별 개발비와 양

산단가를 추정하고 Baseline 헬기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을 도출

추정방안 Baseline Basic Intermediate Advanced

개발비용 1 1.075 1.312 1.851

양산비용 1 1.141 1.829 2.251

총비용 1 1.123 1.689 2.143

[표 5-17] 소형무장헬기의 설계수준별 총비용 추정 결과

◦ 분석방안별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고 결과의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각 분석 결과를 종합한 효과도를 산출

추정방안 Baseline Basic Intermediate Advanced

QFD 1 1.355 1.642 1.562

AHP 1 1.210 1.223 1.202

M&S 1 1.288 1.210 1.002

종합적 효과도 1 1.284 1.359 1.255

[표 5-18] 소형무장헬기의 설계수준별 비용효과 추정 결과

◦ 비용효과분석 결과, Intermediate > Basic > Advanced > Baseline 급 

순서로 생존성 설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2) 틸트로터 무인기의 요구능력 효과도 분석

◦ 해당 분석은 틸트로터 무인기의 제품 성능 및 목표가격 수준을 기획한 건

‐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2개의 제품군을 선별하고 각각 해외 경쟁 기종

과의 제품 경쟁성을 고려하여 적정 요구능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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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외 수요자의 요구성능, 민수 및 군수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요구능력을 설정

Ÿ 민수용 틸트로터 무인기의 수요조사 결과 체공시간 6시간 이상, 임

무반경 200km 이상, 운용고도 3km 이상, 최고속도 250km/h 이

상, 임무속도 150km/h 이상, 임무장비 30kg 이상으로 제시

Ÿ 군수용 틸트로터 무인기는 사단급 정찰용 무인기의 요구능력은 만

족하나 일부 수요에서 임무반경의 확장, 체공시간 및 유상하중의 

확장이 요구됨

◦ 원안에 대한 대안으로 총 3의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 비교 방안으로 

비용효과비율을 사용

‐ (원안) 체공시간 5.5시간, 임무반경 60km

‐ (대안 1) 체공시간 6시간, 임무반경 100km(확장)

‐ (대안 2) 체공시간 6시간, 임무반경 200km(확장)

‐ (대안 3) 해외 경쟁기종인 S-100 Camcopter(체공시간 6시간, 임무반

경 200km) 

‐ 성능요건(작전 운용 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운용여건(운용 효율성, 

종합군수지원)을 고려하여 효과를 추정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

◦ AHP 기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출하여 효과의 가중치를 결정하고 

원안과 대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

‐ TR-6X급 틸트로터 무인기의 대안 중 가장 효과가 큰 값으로 도출된 

대안2와 해외 경쟁사 S-100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구분 대안2 S-100

효과지수(표준화) 0.259(1.053) 0.246(1)

비용지수(비용) 0.904(172.29억 원) 1(190.6억 원)

효과/비용 비율 1.165 1

[표 5-19] TR-6X(60% Scale)급 틸트로터 무인기의 비용효과분석 결과

◦ 비용효과분석 결과, 체공 시간과 임무반경을 확장한 대안은 해외 경쟁 기

종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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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분야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을 사용

하고 있으며 연구사례 1건을 검토

(1)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외교육의 비용-효과분석

◦ 해당 분석은 온라인 과외교육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한 건

‐ 온라인 과외교육과 전통적 과외인 오프라인 교육의 비용효과분석을 통

해 비용 대비 학습에 대한 기여도를 대안 간 비교

◦ 대안으로 온라인 과외교육과 오프라인 과외교육을 비교하였으며, 비용효

과비율을 사용하여 분석

‐ 교육의 효과당 비용을 통해 1단위의 교육효과 발생을 위한 평균적인 

비용투입을 비교

‐ 부모의 배경 변인(부모님의 학력, 가계소득) 간 비용효과분석 실시

Ÿ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집단

과 전문대졸 이하인 학생집단으로 비교분석

Ÿ 가계소득은 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학생집단과 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학생집단으로 비교분석

◦ 대안의 총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과외비용은 과외를 받기 위한 수강료를 

비롯하여 그 외에 지불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

‐ 온라인 과외비는 수강료를 비롯하여 교재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컴퓨

터 업그레이드 비용, 프린트 구입비,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용, 기타비

용 등을 포함

‐ 오프라인 과외비는 수강료를 비롯하여 교재 구입비, 학용품 구입비, 단

체활동비, 교통비, 식사비, 기타비용 등을 포함

◦ 대안의 효과는 수업만족도, 학습 동기 달성도, 학교 수업 기여도를 효과로 

설정

‐ 대안의 효과와 비용은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결과를 활용

◦ 대안별 총비용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과외비용이 온라인 과외비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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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과외를 받는 107명 학생 기준, 1인당 과외비는 평균 736,315

원으로 분석됨

‐ 오프라인 과외를 받는 240명의 학생 기준, 1인당 과외비는 평균 

1,926,058원으로 분석됨

◦ 리커트 5점 척도로 수집한 대안별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과외교육보다 모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수업만족도의 경우 오프라인(3.77)이 온라인(3.44)보다 높음

‐ 학습동기 달성도의 경우 오프라인(3.49)이 온라인(3.00)보다 높음

‐ 학교수업 기여도의 경우 오프라인(3.77)이 온라인(3.00)보다 높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총단위효과당 비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비용(원) 효과(점) 비용효과분석(원)

온라인 736,315 62.9 11,706

오프라인 1,926,058 73.5 26,205

[표 5-20]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비용효과분석 결과

◦ 부모 변인별 비용효과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외 모두 효과당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인 학생집단의 경우 단위효과당 비용은 

온라인이 11,566원, 오프라인이 22,497원으로 나타남

‐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학생의 경우 단위효과당 비용은 

온라인이 11,784원, 오프라인이 28,422원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별 비용효과분석 결과, 가계소득 300만 원 이상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과외의 단위효과당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300만 원 이하 

학생들의 경우 오프라인 과외 교육에서 단위효과당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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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학생집단의 경우 단위효과당 비용은 온라

인이 12,264원, 오프라인이 24,187원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학생의 경우 단위효과당 비용은 온라인이 

10,572원, 오프라인이 28,752원으로 나타남

◦ 비용효과분석 결과, 온라인 과외가 오프라인 과외보다 비용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남

‐ 다만, 효과의 경우 오프라인 과외가 온라인 과외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

열을 고려할 때 과외 교육 비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효과가 높은 

과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Ÿ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거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과외

의 비용 및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더라도 교육 효과가 높은 과외 공급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5)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 지방 출연기관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비용효과분석 사례 2건을 

분석

(1) ‘OO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사례분석

◦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등 노동시설 및 인력 관리기관 필요에 의하여 

OO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 OO지역 노동 정책 연구, 노사갈등 중재 등 노사상생문화 연구 전문기

구 부재

‐ 노사상생 소통 플랫폼 역할 및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이행을 뒷받침할 

전문조직 필요

◦ 설립 목적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성공과 확산 등 노사 상생업무 수행

하기 위함

‐ 주요 사업은 노사상생문화 선도(적정임금, 선진임금체계 등), 노동 일

자리정책 연구･평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교육훈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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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업 세부 사업 비고

경영기획 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현행업무 이관

정책연구 사업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상생(OO형)일자리 모델 구축 

및 확산, 노동 상생일자리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원, 노동 상생일자리 

모니터링 및 평가, 노동현장 실태조사 및 지역근로 동향분석 등

신규 사업

상생일자리 사업

OO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지원, OO형일자리 인증기업 발굴 컨

설팅, 노동자 사기진작 복지사업지원,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지원, 

외국인 노동자후원단체 민간지원, 찾아가는 현장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현행업무 이관

노사갈등 예방 조정사업,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국내 및 국제협력사업,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상생일자리 고도화와 민관산합 

협력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

시설관리 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노동센터운영, 비정규직 센터 운영, 청소년인

권센터 운영
‘24년 이관

[표 5-21] OO 상생일자리재단 수행 사업

◦ 비용효과분석은 현행 방식 대비 수지개선 효과를 보는 정량적 분석과 기관설

립 후 기대효과를 식별하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기관설립의 당위성을 파악함

‐ 정량적 측면에서 기관설립 후 운영 시 얼마만큼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

는지(비용 절감 등) 분석

‐ 정성적 측면에서 기관설립 후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효과는 무엇인지 등

을 분석

‐ 마지막으로 현행 방식 대비 기관설립이 최적의 방식인지 경제적 타당

성 여부를 판단

[그림 5-3] 지방 출연･출자기관설립의 타당성검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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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은 단위사업별로 출연기관설립안과 현행방식 유지안의 경상

수지를 계산하여, 현행방식 대비 출연기관설립안의 수지개선 효과를 산정

‐ 분석기간은 출연기관 설립 후 향후 5년으로 설정

‐ 현행 방식의 사업 운영 방식을 단일 대안으로 하여 분석

◦ 분석 결과, 대안(현행 방식) 대비 원안(출연기관 설립안)이 향후 5년간 약 

193백만 원이 증가하여 수지개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

현행방식
운영수지(A)

기관 설립 
방식

운영수지(B)

수지개선효과
(B-A)

경제적 타당성
여부

경영기획 
사업

5년간 -2,167 -1,947 221
확보

5년 평균 -433 -389 44

정책연구
사업

5년간 -2,937 -3,946 1009
미확보

5년 평균 -589 -789 202

생생
일자리사업

5년간 -11,524 -10,856 668
확보

5년 평균 -2,305 -2,171 134

시설관리
사업

2년간 -4,623 -4,695 73
미확보

2년 평균 -2,311 -2,348 36

계
5년간 -21,251 -21,443 193

미확보
5년 평균 -5,637 -2,697 60

주) 합계 및 연평균은 시설관리사업을 포함한 수치임

[표 5-22] OO 상생일자리재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

‐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 여부는 정량적 분석인 수지개선 효과를 기준

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성적 기대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Ÿ 기관 설립 운영 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중립성･효율성･전문성

을 향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정책 연구의 확대, 효율적이고 

폭넓은 대외협력 사업 수행 등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으로 정성

적 효과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여부 결론과 별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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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체육재단 설립’ 사례분석

[사업 개요]

◦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행정 체계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체육진흥 정책과제를 위해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재단의 설립 타당

성을 검토

◦ OO체육재단의 비전은 ‘건강･행복 OO을 꿈꾸는 체육진흥 전문기관’임

‐ 핵심목표는 ‘지역 맞춤형 체육사업 기획･제공’, ‘구립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체육정책 개발 지원’임

[그림 5-4] OO체육재단 비전 및 목표체계

◦ OO체육재단의 주요 사업은 지역 체육사업 종합 기획･협력 지원, 체육진

흥 사업, 체육시설 수탁 운영관리, 정책 연구 등임

주요 사업 세부 내용

지역 체육사업 종합 기획･협력 
지원 업무

∙ 지역 체육사업 기획･조정

∙ 체육진흥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기획･지원

∙ 정부 공모사업 기획･발굴 지원

지역 맞춤형 체육진흥 사업 추진 
업무

∙ 지역 체육진흥 특화사업 및 시설 통합 홍보･마케팅

∙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증진 등 체육복지 사업 추진

∙ 구립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수익사업 발굴･추진

∙ 민간 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기존 및 신규 구립 체육시설 수탁 
운영관리 업무

∙ 단계별 총 13개소 수립 체육시설 수탁 운영관리

∙ 1단계(설립기): 총 8개소 / 2단계(확장기): 연차별 총 5개소

정책 연구 업무

∙ 지역 체육실태･수요･진흥 정책 연구 기획 및 공유

∙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체육정책 개발지원

∙ 지역 체육시설 및 체육사업 성과 분석

[표 5-23] OO체육재단 수행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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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은 원안과 대안 간 비교‧검토 시 운영주체별 인건비를 비교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

‐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은 운영 주체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인건비만 

해당 기관의 단가를 적용하여 비교･분석

‐ 효과의 범위는 신규 설립 재단의 2대 기능 중 정책기획 기능을 대상으

로 설정

Ÿ 신규 설립 재단의 기능을 정책기획과 시설운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시설운영 기능은 현재 운영 주체가 존재하므로, 정책기획 및 

체육진흥 업무로 수행하는 정책기획 기능을 효과의 대상으로 설정

‐ 분석기간은 출연기관 설립(2023년) 후 향후 10년(2023년∼2032년)으

로 설정

Ÿ 일반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설립 기준｣에 따라 설립 후 5년간

의 사업계획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OO체육재단 설립 사전협

의(안) 심의 의견에는 시간적 범위를 설립 후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

◦ 대안은 “적정사업주체 검토” 항목에서 검토한 대안을 적용

‐ 대안으로 ① 비정기적 용역 수행하는 방식, ②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직접 운영(이하 직영 방식)하는 방식, ③ OO구 서비스공단 수행하는 

방식, ④ OO구 체육회 수행하는 방식 적용

◦ 분석 결과, 비용과 효과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우수한 방안은 없음

‐ 비용 측면에서는 비정기적 용역안이 가장 우수하고, 효과 측면에서 

OO구 서비스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

6) 비용효과분석 사례분석 시사점

◦ 비용효과분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이 사용되고 있음

‐ 연구개발, 보건/복지, 국방, 기관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효과분

석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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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① 사업 작동논리 이해 및 편익/효과 정의, ② 경

제성분석 방법론 선택(비용효과분석 선택 논리 및 근거), ③ 비용효과

분석 대안 도출, ④ 효과 및 비용 범위 설정, ⑤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⑥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 및 최종결론 도출의 과정으

로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Ÿ 효과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마다 다양한 효과가 검토된 것

으로 조사됨

Ÿ 북극 연구항해 추가 확보 일수,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건수, 

성능요건, 운용여건, 수업만족도, 학습 동기 달성도, 질보정생존연

수(QALY) 등 다양한 효과를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는 비용효과분석 방법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조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침을 관리 및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

에서는 비용효과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준 및 세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의 설립 타당성검토 기준에서도 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의 적용 기준과 개념적인 수준의 간결한 분석방안을 제시

Ÿ OO체육재단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관 설립안의 대안으로 현행 유

지 방안 외에 문제/해결이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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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비용효과분석 방안

◦ 비용효과분석은 측정해야 할 효과의 화폐 가치화는 불가능하지만 계량화

는 가능해야 하고, 조사 대상사업과 비교가 가능한 대안이 존재해야 함

◦ 지방 출연기관 설립도 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해야 하는 목적으로 추

진된다는 점에서 비용효과분석의 적용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1) 비용효과분석 절차

◦ 비용효과분석 절차를 ①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② 대안 도출, ③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④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⑤ 최적 안을 도출

하고 비용효과분석 최종결론을 도출, 총 5단계로 구성

단계 설명

[Step 1]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자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정의

⇩ ⇩                    ⇩
[Step 2]

대안 도출

∙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적절한 대안을 도출

∙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의 가용성, 신뢰성 등을 검토

⇩ ⇩                    ⇩
[Step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 대안들을 도출한 후 본격적인 대안별 비용과 효과 측정을 위한 설계 

단계

∙ 분석 대상사업과 대안들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대안 간 

비교방법 등을 결정

⇩ ⇩                    ⇩
[Step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비용과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대상사업 및 

대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과 효과를 추정하는 단계

∙ 비용과 효과의 산정, 현재가치의 고려 등의 내용을 포함

⇩ ⇩                    ⇩
[Step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 대상사업 및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의 추정결과들을 비교･분석하여, 

출연기관 설립안이 대안에 비해 우월한 최적의 대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성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표 5-24]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비용효과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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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효과분석 방안

① [Step 1]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 본 단계는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

자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

과를 정의하는 단계

‐ 세부 단계는 문제/이슈 식별과 문제/이슈 해결에 따른 효과 정의로 구성

㉠ 문제/이슈 식별

◦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에 있어서 첫 단계는 효과를 설

정하는 기준 및 근거가 되는 적절한 문제/이슈를 식별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근거 또는 사

업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슈인지를 검토

Ÿ 식별된 문제/이슈는 출연기관 설립 목표 및 임무/기능, 사업 추진

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계획 핵

심논리 설계의 출발점이며 기준이기도 함

‐ 문제/이슈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이슈/문제가 아니거나 출

연기관 설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이슈는 제외하고, 출연기관 설

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이슈를 식별함

㉡ 문제/이슈 해결에 따른 효과 정의

◦ 다음으로, 앞서 식별된 문제/이슈가 해결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정의

하고, 효과 발생으로 수혜를 입는 주체를 정의

‐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효과 발

생 경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과를 정의

‐ 효과는 문제/이슈뿐만 아니라 사업의 핵심목표 및 수혜자, 임무/기능 

등과 직접적으로 부합해야 함

‐ 모든 효과는 궁극적으로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

업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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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혜자는 문제/이슈의 해결 또는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체를 의미

Ÿ 문제/이슈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해당 문

제/이슈를 제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의 관점에서 수혜자를 파악

② [Step 2] 대안 도출

◦ 본 단계는 사업계획안(원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

이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신뢰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

◦ 세부 단계는 대안 도출과 자료 가용성 및 신뢰성 검토로 구성

㉠ 문제/이슈 해결 가능한 대안 도출

◦ 사업계획안(원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도출

‐ 사업계획안 이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대안이 필요

‐ 비용효과분석에서 평가되는 대안들은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목

표(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Ÿ ‘동일한 목표’란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동일한 지향점 갖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정량적인 목표치(수준)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비용효과분석의 대안 도출 단계는 MECE11)적인 관점에서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안을 도출할 때는 기준선 분석과 대안 도출범위를 고려

‐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Do 

nothing’은 문제/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Do something’은 

원안과 대안이 수행되었을 때의 상태로 정의

11)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는 상호배타적이나 모여서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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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제성 분석의 기준선 분석은 대상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Do 

nothing)와 시행할 경우(Do something)로 구분하여, 각각 예상되

는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고 비교

Ÿ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순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유･
무에 대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구해야 함

‐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해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대안 

도출범위를 적절히 할 필요

Ÿ 대안 탐색은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분석기한,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대안 도출범위를 제한

Ÿ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정량화를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우월성이 낮은 대안은 제외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대안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신규 기관 설립안의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사업주체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절

‐ 출연기관의 설립 외에 다른 형태의 사업주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유관

기관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운영 방식’과 기존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임/위탁하는 ‘간접 운영 방식’으로 구분 가능

Ÿ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기준」 중 적정사업주체 판단 

항목에서도 ‘기관 설립 후 운영’ 외에도 ‘직영 운영’, ‘민간 운영’,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존 공공기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운

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사업계획안인 지방 출자/출

연기관 설립이 적정한 방식인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사업주체 측면에서의 대

안으로, ‘직영 운영’, ‘민간 운영’, ‘기존 공공기관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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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단점

[사업계획안]
지방 출연기관 설립

장점 ∙ 전담기관으로 인한 전문성, 효율성, 운영의 중립성 제고

단점 ∙ 신규재단 설립으로 인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 발생

[대안 1]
지자체 직영 운영

장점 ∙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업무 수행 가능,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유리

단점
∙ 신규 기능/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공무원 채용 및 조직 확대 불가피

∙ 공무원 조직의 순환 보직의 특성상 전문성 확보에 한계

[대안 2]
민간 위탁 운영

장점 ∙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으로 운영 효율성이 높을 수 있음

단점

∙ 민간 위탁 시 적정 마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추진 기능 또는 사업이 다수일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일부 민간 위탁, 

일부 직영 운영 등의 방식을 적용이 불가피하여, 업무 집중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어려울 수 있음

[대안 3]
기존 공공기관 활용

장점 ∙ 재단설립 대비 적은 수의 인원만 추가 채용하더라도 사업 진행 가능

단점

∙ 추가적인 인력 채용, 시설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단 설립과 

비용적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사업목적과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사업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표 5-25] 지방 출연기관 설립안과 사업주체 측면 대안

㉡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 및 신뢰성 검토

◦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도출된 대안별로 효과 추

정에 필요한 자료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검토

‐ 효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의 신뢰성 검토

‐ 과거 유사사례, 국내외 공공기관 자료, 국가승인 통계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료 출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

‐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보편타당한 자료를 최대한 활

용하여 객관성을 확보

③ [Step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 본 단계는 도출한 대안에 대해 대안별 비용, 효과 측정을 위한 설계 단계

로, 원안과 대안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비교 방법 등을 결정

‐ 세부 단계는 시간적 범위 설정, 효과 범위 설정, 비용 범위 설정, 대안 

간 비교 방법 결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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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범위 설정

◦ 지방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대

안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

‐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대상 기간은 기본적으로 설

립 후 5년을 적용

Ÿ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서 경제성분석의 기간을 명시하

고 있지 않으나, 출자 출연금 계획, 사업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계

획 등의 시간적 범위를 설립 후 5년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나 다른 사례를 참고할 때, 사전심의 의견 

및 출연기관 설립 방법 및 추진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분석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Ÿ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9조에서는 도로･공항･항만･의

료시설 부문 및 기타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

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3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

Ÿ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업기간과 운영개

시 후 3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

㉡ 효과 범위 설정

◦ 비용효과분석 시 주요 효과만을 측정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 효과는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

인 문제/이슈와 연관성이 높은 효과를 의미

‐ 부산물의 성격을 가지는 부수적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

◦ 세부사업 중 문제/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

된 효과를 주요 효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

㉢ 비용 범위 설정

◦ 비용효과분석에 적용하는 비용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

명주기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므로, 총사업비가 아닌 총비용의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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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추정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총비용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이후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장비 재투자비, 장비 운영유지비, 인력 양성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

Ÿ 즉, 총비용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효과 발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

용을 포함

‐ 총비용 추정 시 대안별로 효과가 발생되는 기간 동안 효과 발현에 필요

한 숨은 비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숨은 비용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반

드시 총비용에 포함

◦ 지방 출연기관 설립 및 이와 관련된 대안에 대한 비용 추정은 일반적으로 

출연기관 건립을 위한 초기비용과 설립 이후 운영비로 구분

㉣ 대안 간 비교 방법 결정

◦ 비용효과분석에서 대안 간 비교 방법은 1)고정효과접근법, 2)고정비용접

근법, 3)고정비율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정효과접근법은 대안들의 효과 값이 동일(유사)한 경우 최소 비용이 

소요되는 최적안을 탐색하는 방법

‐ 고정비용접근법은 대안들의 비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최대 효과를 창

출하는 최적안을 탐색하는 방법

‐ 비용효과비율접근법은 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의 측정값이 동일하지 않

아 어느 하나를 고정할 수 없을 때, 비용/효과 비율이나 효과/비용 비

율로서 원안과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안을 찾는 방법

Ÿ 비용효과비율접근법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의 존재여부에 따라 

평균비용효과비율과 증분 비용효과비율로 구분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용효과분석에는 고

정효과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

‐ 특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지방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원

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안과 효과가 동일(유사)한 대안들 간의 비용

을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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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tep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 본 단계는 설정된 비용,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원안과 대안의 비용, 효

과를 추정하는 단계임

‐ 세부 단계는 대안별 비용, 효과 추정과 현재가치 고려로 구성

㉠ 대안별 비용, 효과 추정

◦ 앞에서 설정한 비용, 효과의 범위에 맞게 대안별로 비용, 효과를 추정

‐ 고정효과접근법에서는 대안별로 비용만 추정하고, 고정비용 접근법에

서는 대안별로 정량적 효과만 측정

‐ 비용효과비율접근법에서는 대안별로 효과와 비용 모두를 측정

◦ 대안별 비용, 효과의 산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 자료와 전문가의 객관적

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

‐ 가상의 대안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대안에 대한 비용,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전문 지식과 관련 노하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해당 분

야 전문가와 비용효과분석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

◦ 원안과 대안에 대한 비용 추정은 유사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비용 

추정 원칙/기준, 세부 비용항목, 비용 추정방법, 총사업비 및 총비용 구분 

등을 참고

‐ 의료시설, 문화/관광, 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 부문 등 분야

별 지침을 활용

㉡ 현재가치 고려

◦ 대안별 비용을 추정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의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함

‐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미래의 어느 시점 또는 여러 시점에 걸쳐 발

생하나,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두 현

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함

‐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사용하여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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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4.5%) 

적용

⑤ [Step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 본 단계는 원안과 대안의 비용, 효과의 추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적 

안을 도출하고 비용효과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임

‐ 세부 단계는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와 민감도 분석으로 구성

㉠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

◦ 원안과 대안별로 측정된 비용, 효과 결과를 토대로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비교

◦ 고정효과접근법, 고정비용접근법의 경우, 최소 비용 대안과 최대 효과 대

안이 최적안

◦ 비용효과비율접근법의 경우, 대안 간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최적의 

비용효과비율(단위 비용당 최고의 효과, 단위 효과당 최소의 비용)을 갖는 

안이 최적안

‐ 대안 간 규모 차이가 클 경우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 수준

을 설정하거나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 수준을 설정하는 제

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대안 모색 가능

㉡ 민감도 분석

◦ 비용효과분석의 민감도 분석은 분석 결과의 합리적인 해석 및 판단을 위

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행

‐ 통상적으로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공사비, 운영비, 할인율 등)가 변화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

‐ 비용효과분석에 있어 중요한 파라미터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정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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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항목별 검토방안

2_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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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1_항목별 검토방안

1)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

◦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 가

지 검토항목을 제안

‐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 검토, 지방연구원에

서 수행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

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3가지 조사항목 차용을 통해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

(1)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 정책적･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법적 기준 검토

‐ 신규 출연기관이 담당할 업무를 현재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 유관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관 계획 및 정책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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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 먼저, 신규 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

기 위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

◦ 다음으로, 업무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

‐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유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 

출연기관의 사업이 공공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검토

(3)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여부를 확인

‐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

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

◦ 또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대비 효율성, 효과성, 우월성, 당위

성 등 검토 

◦ 추가로, 기관 설립이라는 정책대안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신규 재단 설립 

추진의 당위성 검토 

2)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검토방안

◦ 기존의 검토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조직의 형태, 

업무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직구성의 적정성,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조직 및 인력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으나, 사례분석 결과 유사사

례 검토를 통해 적정 조직 및 인력계획을 도출하고 있음

‐ OO시 복지재단 사례와 OO구 경제진흥재단의 경우 회귀분석과 직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인력을 산정

◦ 조직 및 인력계획 검토는 조직구조 검토와 인력 활용계획 검토로 구분하여 진행

◦ 조직구조(설계) 검토는 ① 조직 설립 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② 조직구조의 

적절성 검토, ③ 세부 조직구조 검토로 구성

① 계획한 조직구조(설계)가 조직의 미션, 비전, 목표 등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하에서 합리적으로 기획(계획)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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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의 목표와 핵심 기능의 복잡성, 공식성 등의 기준에 따라 ‘팀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기능 구조’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③ 조직구조 형태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세부 조직구조가 적절히 계획되었

는지 검토

◦ 인력 활용계획의 적정 인력 규모 산출을 위해 자료의 수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연역모형과 귀납모형 등의 방법을 선택

‐ ‘직무분석’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분석범위 설정, ② 직무의 역할 및 

업무 자료 수집, ③ 직급-직무 매칭, ④ 필요 인력 및 적정 인건비 도출

의 단계로 진행

‐ ‘유사조직과의 비교(사례조사)’ 기법을 사용할 경우, ① 유사조직 기준 

설정, ② 시간 범위 설정, ③ 자료 수집, ④ 조직 및 인력 특성 도출, ⑤ 

해당 조직 평가의 단계로 진행

① 지리적 유사성(광역･기초자치단체 여부, 지리적 인접성, 인구사회경

제학적 특성 등), 서비스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조직 기

준을 설정

② 사례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 설정 

③ 사례분석을 위한 귀납적 자료 수집(조사) 

④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 및 인력적 특성 도출 

⑤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 평가(벤치마킹, 현 상태의 

보완/수정을 위한 제안 등)

Ÿ 기존 관련 조직과의 차별성 및 기존 조직 활용 방안(민간조직 아웃

소싱 등) 등을 검토

Ÿ 유사 기관의 정량적 데이터와 더불어 유사 기관의 기관장, 조직 및 

인력계획 담당 부서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

고 있는 관리 체계나 프로세스 검토 

◦ 마지막으로 조직 및 인력계획(안)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단계별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

‐ 조직이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는 경우 각 시기의 조직 및 인력계획

을 구분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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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기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변화에 따른 사

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검토

‐ 조직 확대가 계획된 경우 조직 확대의 필요성, 확대 업무의 적절성, 적

절한 인력 충원 수준 등 검토

‐ 하위직급만 충원할 경우, 상위직급이 늘어난 하위직급을 모두 다 관리

할 수 있는지 등 검토

3) 비용효과분석 방안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비용효과분석 절차로 ①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② 대안 도출, ③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④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⑤ 최적 안을 도출하고 비용효과분석 최종결론을 도출

단계 설명

[Step 1]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자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정의

⇩ ⇩                    ⇩
[Step 2]

대안 도출

∙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적절한 대안을 도출

∙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의 가용성, 신뢰성 등을 검토

⇩ ⇩                    ⇩
[Step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 대안들을 도출한 후 본격적인 대안별 비용과 효과 측정을 위한 설계 

단계

∙ 분석 대상사업과 대안들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대안 간 

비교방법 등을 결정

⇩ ⇩                    ⇩
[Step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 이전 단계에서 설정된 비용과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대상사업 

및 대안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과 효과를 추정하는 단계

∙ 비용과 효과의 산정, 현재가치의 고려 등의 내용을 포함

⇩ ⇩                    ⇩
[Step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 대상사업 및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의 추정결과들을 

비교･분석하여, 출연기관 설립안이 대안에 비해 우월한 최적의 

대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성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단계

[표 6-1]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비용효과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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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1] 문제/이슈 식별 및 효과 정의

◦ 지방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수혜자를 식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정의

◦ ‘문제/이슈 식별’과 ‘문제/이슈 해결에 따른 효과 정의’로 구성

‐ ‘문제/이슈 식별’에서는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

제/이슈인지 검토하여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이슈를 식별 

‐ ‘문제/이슈 해결에 따른 효과 정의’에서는 앞서 식별된 문제/이슈가 해

결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정의하고, 효과 발생으로 수혜를 입는 주

체를 정의

(2) [Step 2] 대안 도출

◦ 사업계획안(원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이슈 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등을 검토

◦ ‘대안 도출’과 ‘자료 가용성 및 신뢰성 검토’로 구성

‐ ‘대안 도출’에서는 사업계획안(원안)인 지방 출연기관 설립 외에 문제/

이슈 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도출

Ÿ 사업계획안 이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용효과분석을 수행

할 수 없으므로 문제/이슈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일 또

는 유사한 목표(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대안 필요

‐ ‘자료 가용성 및 신뢰성 검토’에서는 대안별로 효과 추정에 필요한 자

료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검토

(3) [Step 3] 비용 및 효과 범위 설정

◦ 도출한 대안에 대한 대안별 비용, 효과 측정을 위한 설계 단계로, 원안과 

대안에 대한 효과와 비용의 측정범위, 비교 방법 등을 결정

◦ ‘시간적 범위 설정’, ‘효과 범위 설정’, ‘비용 범위 설정’, ‘대안 간 비교 방

법 결정’으로 구성

‐ ‘시간적 범위 설정’에서는 지방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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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대안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

Ÿ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대상 기간은 기본적으로 

설립 후 5년을 적용

‐ ‘효과 범위 설정’에서는 주요 효과만을 측정 대상으로 설정

‐ ‘비용 범위 설정’에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총사업비가 아닌 총비용으로 설정

‐ ‘대안 간 비교 방법 결정’에서는 특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지방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과 효과가 

동일(유사)한 대안들 간의 비용을 비교하는 고정효과접근법을 우선적으

로 고려

(4) [Step 4] 대안별 비용 및 효과 추정

◦ 설정된 비용, 효과의 범위를 참고하여 원안과 대안의 비용, 효과를 추정

◦ ‘대안별 비용, 효과 추정’과 ‘현재가치 고려’로 구성

‐ ‘대안별 비용, 효과 추정’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비용, 효과의 범위에 맞

게 대안별로 비용, 효과를 추정

‐ ‘현재가치 고려’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

기 위해 현재가치로 할인

(5) [Step 5] 비용효과분석 결론 도출

◦ 원안과 대안의 비용, 효과의 추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적 안을 도출

하고 비용효과분석의 최종결론을 도출

◦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와 ‘민감도 분석’으로 구성

‐ ‘대안 간 비용효과분석 결과 비교’에서는 원안과 대안별로 측정된 비

용, 효과 결과를 토대로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비교

‐ 분석 결과의 합리적인 해석 및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민감

도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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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1) 정책제언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검토항목들을 분절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적정사업주체 여부’,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등의 

분석 내용이 상호 연계되므로, 각 항목들의 검토 결과를 연계하여 종합

적으로 검토

◦ ‘공공 수행 여부’ 항목 등에서 ‘문제/이슈의 적절성’ 검토

‐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교대안 도출의 근거인 사업 이슈/문제점의 해결

이나 사업목적/목표의 달성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해결 문제/이슈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공공 수행 여부’ 항목 등에서 ‘문제/이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비용효

과분석의 효과 설정과 연계

Ÿ 기획보고서(사업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근거 또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실제 해당 지자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슈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 현재는 세부사업 및 조직별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출

연기관 수준에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여러 세부사업을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규 기

관 차원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2) 향후 연구

◦ 검토항목 중 비용효과분석과 중복되거나 연계되어야 할 항목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연구 필요

‐ ‘조직 및 인력 분석’과 ‘출자･출연금의 적정성’의 검토 결과를 비용효과

분석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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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정사업주체 판단’ 여부는 비교대안 도출뿐만 아니라 운영주체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분석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효과분석과 통합하여 검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검토항목의 위계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현재는 ‘1.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에서 개별 세부사업에 대해 검토하

고 ‘2. 설립계획의 적정성’에서 설립 전체에 대해 검토하는 형식

‐ 하지만 설립계획 안에 개별 세부사업이 있으므로 위계가 맞지 않음

‐ 기술/정책/경제성 분석으로 구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참고하여 1

레벨(위계)을 수정하는 방안 연구 필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타당성검토 기준」 검토항목들의 비중이 

상이하므로, 검토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연구 필요

‐ ‘경제성 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항목과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고유목적사업 비율’ 항목이 같은 위계이지만, 실제 검토 과정에서는 

검토 비중의 차이가 큼

‐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를 분석하여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검토항

목을 조정하는 방안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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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Methodology Study for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Dong-Guen Kim･Chan-Young Hong･Young-Hyun Shin･Kim 

Jeong-kwon･Hak-yeon Lee･Mi-sun Jeon･Woongseon Choi･Yi-jung Choi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med or -Funded Institutions｣ in 2020, local research 

institutes in charge are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government-invested or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ocal research 

institutes are conducting a feasibility review based on the items and standards 

set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ut the methodology 

for reviewing each detailed item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 

review methodology for each major item was developed to help secure 

consistency, objectivity, and reliability in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ole review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e case analysis of the 

feasibility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local funded institut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for national R&D, 

three review items are proposed; ‘policy and legal feasibility’, ‘business 

necessity and urgency’ and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review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plan needs to be divided into a 

review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 review of the manpower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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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design) review needs to be reviewed in the 

order of 1. review of conformity with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goals, 2.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3. review of detaile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order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npower size,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job analysis’ technique and the ‘comparison with 

similar organizations’ technique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data and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procedure for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local funded institution derived from the review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methodologies in various fields and case analysis is 

as follows: 1. Identifying problems/issues and defining effects, 2. deriving 

alternatives, 3. setting the scope of costs and effects, 4. estimating costs and 

effects by alternative, 5. deriving cost effect analysis results.

In addition, the items of the establishment feasibility review should be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since analysis contents 

such as ‘appropriateness of business entity’,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 

and contribution plans’, and ‘cost effect analysis’ are interlink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sults of each item comprehensively.

Although the items ‘Economic Analysis’,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Demand’, ‘Adequacy of Investment/Contribution Plan’, and ‘Proportion of 

Inherent Purpose Projects’ are of the same hierarchy,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proportion of reviews in the actual review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adjust the review items so that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is not large. Additionally, since the hierarchy of review items does 

not match,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modify level 1 items by referring to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divided into technology/policy/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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